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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편집장 PIETER SANDERS 교수의 서문 
 
 
1958년 뉴욕협약은 국제거래법 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다자간 
체제이자, 여러 중재법과 조약의 중심에서 중재판정과 중재합의가 
인정받을 수 있게 한다. 전세계 법원들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점차 
통일되고 조화롭게 뉴욕협약을 적용, 해석해 왔다. 

본인은 1958년 네덜란드 대표로 뉴욕협약 입안에 참여하였다. 
우리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가 
앞서 1955년 작성한 초안을 놓고 작업을 시작하였다. ICC 초안은 “국제” 
판정의 집행을 규정하였는데,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에 초안이 상정되었고, 
ECOSOC는 “외국” 판정에 적용되도록 초안을 변경하였다. 이 변경본이 
1958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기초위원회(Conference)가 작업한 
초안이었다.  

위 초안을 변경하고 추가하여 “네덜란드안”이라는 초안이 
탄생하였다. 한가지 변화는 이중 인가장 요건을 없앤 것이었는데, 
이로써 먼저 판정이 있었던 국가의 법원에서 집행력을 먼저 선언 받지 
않고도 판정을 제출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또 다른 변화는 
판정 거부 사유를 제5조에 적시한 7가지로 제한한 것과, 해당 사유 
입증책임을 이제는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었다. 
뉴욕협약에서 정한 7가지 이외의 집행 거부 사유는 있을 수 없다.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의 입증책임과 7가지 집행 거부 사유는 현재 
뉴욕협약의 주요 특징으로 인식되고 있다. 

뉴욕협약 제2조는 입안 마지막 단계에서 역시 네덜란드안 덕분에 
추가되었다. 제2조에 따르면, 법원은 일방 당사자가 유효한 합의를 
주장할 경우, 당사자들이 중재에 회부하도록 해야 한다. 초안에서는 
외국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것만을 규정하였는데. 중재합의를 집행하는 
것에 대한 규정도 둠으로써, 두 가지 체제, 즉, 1923년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1923 Geneva Protocol on Arbitration Clauses) 및 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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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1927 Geneva Convention on 
the Execution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있었던 앞선 규정보다 더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다. 

뉴욕협약을 통일되고 조화롭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뉴욕협약을 
적용한 사건을 보고하는 효율적인 전세계적 체계가 필요하였다. 이것이 
1976년에 ICCA의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을 발간하기 
시작한 계기였다. 본인이 Yearbook의 편집장이었는데, 1976년부터 
35부를 발간하였다. Yearbook은 <www.KluwerArbitration.com>에서 
온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Yearbook을 통해 뉴욕협약에 가입한 
145개국 중 65개국에서 있었던 뉴욕협약 관련 법원 판결 1,666건을 
보고하였다. 

뉴욕협약은 미래 지향적인 협약이었다. 기초위원회 이탈리아 
대표였던 Matteucci 교수는 “매우 용감한 혁신”이라고 평하였다. 
뉴욕협약은 오랜 세월에도 건재하다. 50년이 넘게 흐른 현재에도 협약의 
문언 해석은 현대 기술과 실무에 맞게 이롭게 적응될 것이다.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가 1985년에 제정하고 2006년 
개정한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은 70여개국에서 채택되었다. 일부 국가는 
모델법을 그대로 채택하였고, 나머지는 모델법을 바탕으로 현대적인 
중재법을 제정하였다. 국가가 현대적인 중재법을 채택하면서 법원은 
뉴욕협약 제7조에서 정한 “더 유리한” 조항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그와 같은 현대적 중재법에선 판정 집행 절차를 따로 규정할 수도 
있다. 뉴욕협약에는 법원 제출 문서에 대한 규정(제4조)과 
내국중재판정을 집행할 때보다 더 중한 조건이나 더 큰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규정(제3조)만 있다. UNCITRAL 사무국은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와 함께 위 조건들을 
조사한 후 2008년 보고서에서 “뉴욕협약에 따른 판정 승인 및 집행을 
규율하는 서로 다른 절차 요건은 그 해결책도 다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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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면서(Report of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A/63/17 para. 353, p. 71), 사무국이 통일된 
해석 및 적용을 위하여 뉴욕협약 적용 안내서 개발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이 안내서를 통해 집행절차를 위한 통일된 규칙을 소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1958년 뉴욕협약 해석에 대한 ICCA 안내서: 판사용 편람”을 
마련한다는 ICCA의 계획은 ICCA Yearbook에는 반가운 부가물이자 
지침서가 생긴다는 것이다. 법원이 뉴욕협약을 적용할 때 답하여야 할 
문제들과 따라야 할 절차를, 간결하고, 명확하며, 간단하게 
명시함으로써, 뉴욕협약이 집행 친화적 특성이 더 부각된다. 이 
안내서는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모토 Vivat, Floreat et Crescat New York 
Convention 1958(“뉴욕협약이여 영원히 번창하라”)를 실행함에 있어 
효과적인 도구가 될 것이다.  
 
Pieter Sanders 
Schiedam, 201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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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l Kaplan 
 
 
1958. 6. 10.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협약(“뉴욕협약”)의 안내서를 마련하자는 생각은 본인이 1990년대 초 
5년간 홍콩 고등법원에서 Arbitration and Construction List를 
담당하는 단독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시작되었다. 

본인은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중재와 뉴욕협약을 
접하였다. 현재 145개 국가에서 뉴욕협약이 적용되고 있고, 지난 25년 간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건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본인은 뉴욕협약 및 
그에 대한 현재의 해석에 익숙하지 않을 전세계 판사들에게 주목하게 
되었다.  

다행히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A)의 동료 위원들 중에 본인과 
생각을 같이 하는 분들이 있었고, 이 안내서 집필에 도움을 주겠다고 
하였다. Gabrielle Kaufmann-Kohler 교수는 제네바 대학에서 
국제사법학과장 직을 맡고 있는 뛰어난 학자이자, 특히 투자 분쟁을 
전문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 국제중재인이다. Kaufmann-Kohler 교수는 
제네바 소재 로펌인 Levy Kaufmann-Kohler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Guido 
Tawil 교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 로스쿨 행정법학과장이며 
부에노스아이레스 로펌인 M & M Bomchil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Guido 
Tawil 교수 또한 경험이 풍부한 중재인이다. Kim Rooney는 White & 
Case의 홍콩 사무소의 아시아 담당 파트너 변호사였고, 현재는 홍콩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Marike Paulsson은 Albert Jan van den Berg 교수의 
뉴욕협약에 대한 저명한 저서(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Kluwer, 1981))의 중판을 van den Berg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Paulsson은 Brussels 소재 로펌 Hanotiau and Van den Berg의 고문이다. 
집필진은 현재 또는 과거 ICCA 출간 담당자인 Judy Freedberg, Silvia 
Borelli 및 Alice Siegel로 구성된 편집팀의 도움과 조언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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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ICCA 뉴욕협약 안내서 

이 안내서의 목적은 뉴욕협약을 개괄하고 뉴욕협약의 범위,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뉴욕협약에 따른 적용을 판단하는 판사들에게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다. 쉬운 말로 간략하게 쓴 안내서로서, 필요한 경우엔 폭 
넓은 연구의 로드맵이 될 수 있다. 이 안내서는 종합 참고서보다는 
뉴욕협약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생기는 개별적 의문들에 대한 답이 
되고자 한다. 이 안내서는 뉴욕협약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판사들을 그 독자로 한다. 

이 안내서는 판사들뿐만 아니라 학생, 교사 및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가능한 한 학술적 담론은 피하고자 노력했지만, 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학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유발하고, 많이 
논의되고 논란이 되는 사건들이라고 하여, 통상적인 뉴욕협약 적용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논점 설명을 위해 일부 사건들을 
언급하겠지만, 기본 원칙에 국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안내서에서는 뉴욕협약의 본질적 측면에 한하여 살펴 보았다. 
상세한 정보는 Van den Berg 교수의 1981년 저서와 2012년 발간 예정인 
그 중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협약을 적용한 
법원 판결문 초록, ICCA의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을 통해 
1976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위 법원 판결의 해설, ICCA의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에 있는 뉴욕협약 적용 관련 
부분에 실려 있다. 

뉴욕협약은 집행 친화적인 협약이다.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집행을 도모하고 보호하며, 그 과정에서 국제 무역 및 통상에 기여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상업적 안전 장치가 된다.  

현대적인 국제 상사 중재가 성공을 거두어 온 것은 뉴욕협약과 
1985년 UNCITRAL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및 2006년 개정 
모델법)(별지 I 및 II 전문 참조)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있어 가능했다. 
후자는 중재법이 없는 국가가 이미 준비된 중재법을 채택하거나 구식이 
된 중재법을 대체하는 토대가 된다. 그게 아니라면, 모델법과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본질적으로 모델법을 토대로 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 

이 모든 것이 국제중재법이 조화를 이루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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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다시 국제 경제 사회가 그토록 원하는 예측 가능성과 확실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궁극적인 법치주의의 성장, 국제분쟁해결을 위한 국제중재의 확대, 
그리고 판정의 집행은 주권국가에 속한 법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 안내서는 전세계 판사들이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화합의 
과정에 참여하고 그 문언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뉴욕협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작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  

이 안내서에서는 우선 일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에 이를 적용하는 등 국제법 도구로서의 뉴욕협약의 목적을 
살펴본다(제I장).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합의 및 판정의 각 범위 및 
성격을 살펴 본다. 국가가 상호주의유보나 상사유보를 하는 경우 
뉴욕협약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지 설명한다. 뉴욕협약, 
국내법 및 기타 집행 체제 간의 관계와 뉴욕협약이 체약국에게 부과하는 
법적 기준의 성격을 설명한다. 뉴욕협약을 준수할 체약국의 국제적 
의무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그 책임에 대해 설명한다(제I장). 

그 다음 중재합의의 집행(제II장)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제III장)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관련 있는 뉴욕협약의 원칙을 살펴본다. 

법정에서 다투는 사건들은 대부분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적용 
문제라기 보다 중재합의 자체에 대한 문제이다. 중재합의의 집행에 대한 
문제는 실제 판정을 집행하는 것과 달리,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원이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합의한 중재인 선정 방법이 와해되거나 
존재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자는 자국 법원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중재인을 선정할 자신의 재판관할권을 판단함에 있어, 
선정의 선행조건인 중재합의가 유효한지 여부를 당연히 판단해야 한다. 
이 문제는 중재에 유리한 일종의 임시적 처분을 법원에 구할 때에도 
발생할 수 있다. 

판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알고 있어야 하고, 이 안내서가 인식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일부 국가에선 변호사들이 국제중재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쟁점을 훨씬 더 잘 파악하고 있을 수 있지만, 일부 관할지에선 
그와 같은 변호사 수가 제한되고, 따라서 판사가 뉴욕협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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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주목해야 하는 부담이 가중된다. 이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Pieter Sanders 교수가 이 안내서에 명예 편집장으로서 그 서문을 
작성하기로 한 점은 기쁜 일이다. Sanders 교수는 다년간 국제 상사 중재 
분야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0세 생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 뉴욕협약 기초위원회의 유일한 생존 위원이기도 하다. 1따라서 
Sanders 교수의 지도 아래 이 안내서를 출간하는 것이 전적으로 
적절하다고 하겠다. 
 
 
ICCA에 대한 소개 
 
1961년 5월 국제 상사 중재 분야의 몇몇 전문가와 동료들이 설립한 
ICCA는 중재, 조정 및 기타 국제분쟁해결 방식을 촉진하고 개발하기 
위한 국제적인 비정부 기구이다. 회원들의 출신지는 매우 다양하고, 
모두 변호인, 중재인, 학자 및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국제중재에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ICCA는 2년마다 총회를 개최하는데, 이는 국제중재 분야의 주요 
행사에 해당한다. 마지막 총회는 2010년 5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었고, 
전세계에서 900여명이 참석하였다. 다음 ICCA 총회는 2012년 
싱가포르에서 개최한다. 

ICCA는 중재기관이 아니고, 중재를 진행하거나 선정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지도 않는다. ICCA는 어쩌면 그 간행물로 가장 유명하겠다. 
1976년 이래로, 60여개국에서 있었던 뉴욕협약을 적용한 1,600건이 넘는 
법원 판결이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을 통해 보고되었다. 
International Handbook on Commercial Arbitration 에는 70여개국의 
  

                                                             
1. Sanders 교수는 본 안내서의 영어 원문 출간 후 1 년 6 개월만인 지난 2012 년 

9 월에 타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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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과 실무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보고된다. ICCA 
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은 ICCA Congress Series에 실린다.  

 
ICCA의 모든 출간물은 www.kluwerarbitration.com에서 열람할 수 

있다(구독 필수). ICCA 및 ICCA 출간물에 대한 정보는 
www.arbitration-icca.org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ICCA 
홈페이지에서는 주제별로 법원 판결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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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을 적용하는 판사를 위한 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뉴욕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법원이 답해야 할 문제와 
따라야 할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이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안내서와 함께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I. 뉴욕협약의 적용 
 
뉴욕협약의 내용은? 

•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제I조 및 제2조) 
•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제I조, 제3조 및 제7조) 

법원이 뉴욕협약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 
• 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32조 
• 승인 및 집행에 유리한 해석  
• 제7조는 더 유리한 조약이나 국내법 적용을 가능하게 함.  
• 적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국제적 책임이 따름.  

 
 
II.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 신청(제1조 및 제2조) 
 
뉴욕협약이 이 신청에 적용되는가? 

• 법정지 국가가 뉴욕협약의 당사자인가?(제1조) 

발효일? 

상호주의유보? 

상사유보? 

• 법정지 국가에 이행법이 있는가, 그 법이 뉴욕협약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뉴욕협약이 중재에 부수적인 조치에 적용될 수 있는가? 

예: 

◦  중재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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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처분 신청?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실질적 범위에 해당하는가?(제2조) 
• 중재합의가 서면으로 입증되는가?(제2조 제2항) 

예: 
◦  중재합의가 언급함으로써 포섭되는가?  
◦  중재합의가 암묵적으로 인정되었는가? 

• 중재합의가 존재하고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가?(제2조 제3항) 

무효인가? 
작동하지 않는가? 
이행이 불가능한가? 

• 분쟁이 있는가? 

• 계약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법률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는가?(제2조 제1항) 

•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였는가? 

• 중재합의가 법원의 판단 대상인 분쟁의 당사자들을 구속하는가? 

• 중재가 가능한 분쟁인가?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지역적 범위에 해당하는가?(제1조 유추에 의함) 
• 중재지가 외국인가? 

• 향후 판정이 법정지 국가에서 내국중재판정이 아닌 것으로 

간주될까? 

• 국제적 요소가 있는가? 

절차적 요소가 충족되는가? 
예: 
◦ 일방 당사자 중재회부를 신청하였는가(직권회부 아님)? 

◦ 문제의 절차가 중재에 해당하는가? 

◦ 신청 당사자가 예비 절차를 다하였는가? 

예: 
◦  냉각기? 
◦  조정? 
◦  신청 당사자가 중재에 회부할 권리를 포기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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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가(기판력)?  
준거법은? 

예: 
◦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효력? 

◦ 일방 당사자의 자격? 

◦ 중재합의에 서명하지 않은 당사자? 

◦ 중재적합성? 

법원보다는 중재판정부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 있는가? 
법원은 국내법 또는 조약에 있는 더 유리한 권리에 기댈 수 있도록 정한 
제7조를 근거로 삼을 수 있나?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중재에 회부하게 하여야 한다. 
 
 
III.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제1조, 제3조 내지 제7조) 
 
법정지 국가가 뉴욕협약의 당사자인가?(제1조) 

• 발효일? 

법정지 국가에 이행법이 있는가, 그 법이 뉴욕협약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뉴욕협약이 판정에 적용되는가?  

• 다른 국가 영토에서 판정이 내려졌는가? 
• 법정지 국가에서 판정이 내국중재판정으로 간주되지 않는가? 
•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차이에서 판정이 발생하는가?   
• 법정지 국가가 상호주의를 유보한 경우, 판정이 있었던 국가가 

체약국인가? 
• 법정지 국가가 상사유보를 한 경우, 대상이 “상사에 관한 것”인가? 
• 분쟁 해결 절차가 중재였는가? 
• 결정이 판정인가? 

기타 더 유리한 조약이나 국내법이 적용되는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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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절차요건을 준수하는가? 
예: 
◦ 신청 기한? 

◦ 관할기관? 

◦ 신청 형식? 

◦ 절차 방식? 

◦ 집행을 승인/거부한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상계 또는 반대청구가 가능한가? 

신청인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하였는가? 
• 판정문 원본 또는 등본? 
• 중재합의 원본 또는 등본? 
• 번역이 필요한가? 
• 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는가? 
• 다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가(아니오)? 

승인 및 집행의 거부 근거를 적용하는 방법? 
• 본안 심리 없음 
• 피신청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뉴욕협약에 적시되지 아니한 집행 거부 사유는 없음.  
• 집행 거부 사유는 협의로 해석함.   

준거법? 
예: 
◦ 입증? 

◦ 인증? 

◦ 당사자의 무능? 

◦ 중재합의의 효력? 

◦ 중재판정부 구성? 

◦ 중재절차? 

◦ 판정은 아직 구속력 없음? 

◦ 판정 정지? 

◦ 중재가 불가능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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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질서 위반?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 중에 입증된 것은? 
• 당사자의 무능, 중재합의의 효력 없음? 
• 통지 없음, 적법 절차 위반? 
• 중재합의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초과한 판정? 
• 중재판정부 구성 또는 중재절차 상의 문제? 
• 판정의 구속력 없음, 무효화, 또는 정지? 

법원이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근거를 직권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가? 

• 중재가 불가능한 대상? 
• 공공 질서에 반하는가? 

국제적 공공 질서의 적용? 
일방 당사자가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는가? 
법원의 집행재량권의 범위는?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승인 및 집행 절차는 정지해야 
되는가?(제4조)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거나 정지할 근거가 없다면, 법원은 판정을 
집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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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판사가 1958년 뉴욕협약을 적용해야 할 경우,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한다. 
우선, 판사의 시각에서 볼 때 통상 국제조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 둘째, 뉴욕협약은 특정한 방법으로 판사의 객관성을 
시험하는 협약인데, 외국인이 자국 당사자를 상대로 이를 자주 원용하기 
때문이다. (외국의 판정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특히 그런 것이, 외국의 
판정은 통상 패소 당사자의 관할지에 신청하는데, 이는 패소 당사자의 
자산 소재지이기 때문이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 뉴욕협약은 국제 상사 중재의 초석으로서, 
국제 상거래의 신뢰도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뉴욕협약은 국가에 속한 
법원의 협력에 좌우되는 구조이다. 그 본질은 상호 신뢰이다. 일부 
법원이 자국민에 유리하도록 편견을 드러낼 경우, 다른 법원 또한 이를 
따를까 하는 유혹을 느끼면서 상호주의는 훼손된다. 

이 안내서의 목적은 뉴욕협약의 목표를 설명하고, 협약 채택 후 50년 
동안 축적된 국제적 모범 사례에 따라 협약 문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쉽게 설명하기 위함이다. 

가장 뻔한 질문부터 시작한다. 
 
뉴욕협약의 내용은? 
 
뉴욕협약의 대상은 두 가지이다. 
 
–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아래 I 참조, 제II장도 참조);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아래 II 참조, 제III장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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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  
 
중재는 합의에 의한 절차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그들 간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합의를 “중재합의”라 한다. 

중재합의는 법적으로 적극적 효과와 소극적 효과를 갖는다.  
 
– 중재는 당사자들에게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의무를 지우고,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에 재판관할권을 
부여한다(적극적 효과). 중재합의의 범위에 속하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일방 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다. 

 
–  중재는 당사자들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게 한다(소극적 

효과). 당사자들은 중재합의를 함으로써 사법적 구제수단을 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다. 중재합의를 한 당사자가 이를 무시하고 
법정에서 시비를 가릴 수는 없다. 

 
뉴욕협약은 체약국에게 이와 같은 효과를 인정하고 집행할 의무를 
지운다. 법원이 어떤 조건에서 이와 같이 해야 하는지는 이 안내서 
제II장에서 설명한다. 
 
 
II.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는 중재인이 최종 판정을 내리면서 마무리된다. 아울러 중재인은 
중재 과정에서 관할이나 책임에 대한 판정과 같은 중간판정을 내릴 수 
있다. 이 모두 뉴욕협약의 대상이다(제I장 참조).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중재판정은 법원의 판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과, 특히 기판력을 갖는다.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판정의 확정적 
성격과 구속력은 원칙적으로 판정이 있었던 국가의 영토에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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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협약은 해당 영토 밖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은 중재판정을 한 국가의 법체계 안에 편입하는 

절차이다. 승인은 흔히 다른 절차에서 요청된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기판력 항변을 함으로써 외국중재절차를 통해 이미 해결된 
사안을 법원 소송을 통해 다시 다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중재판정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외국중재판정을 근거로 법정에서 상계를 구한다. 
승인은 종종 방어기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패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집행은 칼이다. 중재사건의 승소 당사자는 중재인이 
판정한 내용을 얻고자 한다. 판정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패소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 당사자는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뉴욕협약은 
당사자들이 그와 같이 도움을 청할 수 있게 한다.  

다시 말해, 승인 및 집행은 판정이 있었던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판정을 실행할 수 있다(제I장 참조). 법원이 판정에 대하여 법정지 국가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승소 당사자는 국내법 상 구할 수 
있는 집행 방법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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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장 
국제법 도구로서의 뉴욕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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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석 
 
뉴욕협약은 국제조약이다. 따라서 국제공법에 속한다. 그러므로 
뉴욕협약을 적용해야 하는 법원은 국제법의 해석규칙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야 하는데, 동 규칙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32조에 성문화하였다.1 

                                                             
1.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 5. 23. 채택, 1980. 1. 27. 발효,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vol. 1155, p. 331. 
제31조  내용:  

 
“(해석의 일반규칙) 
① 조약은 조약문의 문맥 및 조약의 대상과 목적으로 보아, 그 조약의 문면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② 조약의 해석 목적상 문맥은 조약문에 추가하여 조약의 전문 및 부속서와 함께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모든 당사국간에 이루어진 그 조약에 관한 합의 
(b) 조약의 체결에 관련하여, 1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이 작성하고 또한 다른 
당사국이 그 조약에 관련되는 문서로서 수락한 문서 
③ 문맥과 함께 다음의 것이 참작되어야 한다. 
(a) 조약의 해석 또는 그 조약규정의 적용에 관한 당사국간의 추후의 합의 
(b) 조약의 해석에 관한 당사국의 합의를 확정하는 그 조약 적용에 있어서의 
추후의 관행 
(c) 당사국간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국제법의 관계규칙 
④ 당사국의 특별한 의미를 특정용어에 부여하기로 의도하였음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된다.” 

 
제32조  내용: 

 
“(해석의 보충적 수단) 
제31조의 적용으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31조에 따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경우에 그 의미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을 포함한 해석의 보충적 수단에 의존할 수 있다. 
(a) 의미가 모호해지거나 또는 애매하게 되는 경우, 또는 
(b) 명백히 불투명하거나 또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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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및 제32조는 차례대로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제31조에서 정한 
일반규칙을 기준으로 할 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제32조에서 정한 보충규칙을 살핀다. 자국의 해석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법에 따라, 법원은 자율적(autonomous)으로(본 장 아래 I.1 
참조) 승인 및 집행에 유리하게(본 장 아래 I.2 참조) 뉴욕협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I.1. 조약 해석: 비엔나협약 

 
원칙적으로, 뉴욕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자율적(autonomous) 
의미를 갖는다(비엔나협약 제31조). 뉴욕협약 문언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 문맥, 의사, 교섭 기록에 따른다(비엔나협약 제31조 및 제32조).2 
용어는 뉴욕협약의 문맥과 목적을 감안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국내법을 기준으로 뉴욕협약의 용어를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뉴욕협약의 용어는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협약이 적용되는 곳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이로써 뉴욕협약이 모든 체약국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다. 

자체 법체계에서 이행법을 통해 뉴욕협약을 시행해 온 경우에는, 그 
용어에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의 경우, 뉴욕협약의 용어를 
바꾼다. 3  현행 판례의 경우 유감스럽게도 뉴욕협약을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항상 유용한 지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법원은 
항상 집행 친화적으로 뉴욕협약을 해석해야 한다. 법원은 Albert Jan 
van den Berg 교수의 뉴욕협약 주석서와 같은 학술자료를 근거로 삼을 
수도 있다.4 

                                                             
2. 뉴욕협약은 5개 공식 언어인 중국어, 영어, 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하였다. 
3. Report on the Survey Relating to the Legislativ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tion Awards (New York 1958) 참조. 
Note by the UNCITRAL 사무국 주석. A/CN.9/656 and A/CN.9/656/Add.1, 2008. 6. 5. 

4. Albert Jan van den Berg, The 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 of 1958 – Towards a 
Uniform Judicial Interpretation (Kluwer, 1981); van den Berg 교수의 Consoli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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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2. 승인 및 집행에 유리한 해석: 집행 친화적 경향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약은 일반적으로 그 대상과 목적을 감안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뉴욕협약의 목적은 국제통상을 도모하고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을 꾀하는 것이다. 뉴욕협약의 목적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중재합의의 집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뉴욕협약을 해석할 때 집행 친화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복수의 해석이 가능할 경우, 법원은 승인 및 집행에 유리한 의미를 
선택해야 한다(소위 집행 친화적 경향). 특히 제5조에서 정한 집행 거부 
사유를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미이다(제III장의 III.4 참조).5 

뉴욕협약 해석의 핵심인 집행 친화적 경향에 부합하여, 최대효율의 
원칙이 적용된다. 복수의 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조약을 적용해야 한다. 이 내용은 제7조에 반영되어 
있다(본 장 아래 V.2 참조). 

스페인 대법원의 한 판례는6 판정의 집행 가능성을 판단할 때 두 개의 
조약, 즉, 프랑스와 스페인 간 양자간 조약과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었는데, 대법원은 양자간 조약과 뉴욕협약 중 어느 것을 적용할지를 
판단할 때에 적용될 두 원칙 중에 한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Commentary on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in Volume XXVIII (2003) of th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olume XXII (1997) 내지 Volume XXVII (2002)), 
및 Consolidated Commentary on the 1958 New York Convention in Volume XXI 
(1996) of th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Volume XX (1995) 및 Volume XXI 
(1996))도 참조. 

5. 뉴욕협약에 따라 판정의 집행신청을 받는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본안 판결을 
심리하고 판단하여 본안 판결을 대체할 권한은 없다. 이는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오류를 범했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집행은 
중재판정에 대한 항소가 아니다(제III장 III.1 참조). 

6. 스페인: Tribunal Supremo, Civil Chamber, First Section, 2004. 7. 20. (Antilles Cement 
Corporation v. Transficem)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 (2006) 846-852면 
(스페인 제 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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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대효율의 원칙, 즉, 어느 것이 외국 결정을 승인하는 데에 더 
유리한가의 문제이다. [다른 관련 원칙들과 함께 종합하여 보면, 
뉴욕협약이 준거 규정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뉴욕협약에 의하여] 
중재합의와 관련 중재판정 및 결정 모두 효력과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고] 그 결과 중재판정 원용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이다.” 
 
 
II. 물리적 적용범위 
 
법원은 특정 판정이나 합의가 뉴욕협약의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판정이나 합의가 중재합의나 중재판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II.1. 중재판정 

 
뉴욕협약은 “중재판정”이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법원이 뉴욕협약 상 위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은 2단계로 하여야 한다.  
 
1. 첫째, 분쟁이 제기되어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핀다. 

재판외 분쟁해결 방법이라고 모두 중재인 것은 아니다. 중재의 
특성을 갖지 않은 것으로서 사인이 개입하는 분쟁해결 방법도 많다. 
조정이나 전문가 결정이 그 예이다. 뉴욕협약은 중재에만 적용된다. 

2. 둘째, 내려진 결정이 판정인지를 살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다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일부는 판정이고, 일부는 아니다.  

 
법원은 “중재”나 “판정”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판단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여 왔다. 법원은 (1) 자율적 해석(autonomous interpretation) 
을 선택하거나, (2) 섭외사법 방식을 활용하여 국내법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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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1. 자율적 해석 

 
첫 번째 단계는 문제의 절차가 중재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분쟁을 제3자에게 맡기기로 합의하고, 그 제3자가 법원을 
대신하여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분쟁해결 방법이다. 

위 용어 정의에서 중재의 3가지 주요 특징이 부각된다. 첫째, 중재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한다. 둘째, 중재는 
확정적이고 구속력 있는 분쟁해결로 이어진다. 셋째, 중재는 소송의 
대체물로 본다. 

두 번째 단계는 문제의 결정이 판정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판정은 
중재를 전부 또는 일부 끝내거나,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사전 문제들에 대하여 판단하는 결정이다. 판정은 해결을 구하는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한다. 중재판정부가 추후 다른 결론을 
채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쟁점은 재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중재 결정이 판정의 지위를 얻는다. 
 
– 종국판정, 즉, 중재를 끝내는 판정. 본안 청구에 대한 판정은 

종국판정이다. 회부된 분쟁에 대한 중재판정부의 재판관할권을 
부인하는 판정도 종국판정이다. 

– 일부판정, 즉,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최종 결정을 하고, 나머지 
청구는 다음 중재단계를 위해 남겨두는 판정. 건설 중재사건에서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해 판정하고 하자 및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다음 중재절차를 위해 남겨두는 판정이 
일부판정이다(위 용어를 다음 범주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분명한 이해를 위해선 이를 구분하는 것이 좋다).  

– 예비판정, 중간판정, 잠정판정이라고도 함.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안 
청구에 대한 준거법, 귀책 여부 등, 당사자들의 청구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비 사안에 대하여 판단하는 판정.  

– 비용에 대한 판정, 즉, 중재비용의 규모나 분담에 대한 판정. 
– 화해중재판정, 즉,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해결을 기록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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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참석하지 아니한 궐석에 의한 판정도 앞서 본 
분류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의 지위를 갖는다.  

그에 반해, 다음의 결정은 통상적으로 판정으로 보지 않는다. 
 
– 절차 명령, 즉, 오로지 절차를 정하는 결정.  
– 임시적 처분에 대한 결정. 임시적 처분은 중재 기간에 한하여 발하는 

것이고 동 기간 동안 다시 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판정이 아니다. 
법원은 위 결정에 의하여 임시적 처분에 대한 당사자 간 분쟁이 
종료한다는 법리로써 반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당사자들은 중재절차 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재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중재인이 자신의 결정에 부여한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법원은 결정이 판정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결정의 목적물과 그 
결정에 의하여 쟁점이 정리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II.1.2. 섭외사법 방식 

 
법원이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선호하는 자율적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국내법을 참고할 경우, 법원은 중재판정의 정의를 규율할 국내법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다시 말해, 법원은 섭외사법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법원은 그 자신의 국내법(법정지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 
중재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중재절차 준거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 
후자는 보통 중재지의 법률로 하고, 훨씬 드물지만 당사자들이 
중재(계약이나 분쟁 본안은 아님. 이는 다른 사안임)를 규율할 법률로 
선택한 법률로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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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중재합의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은 협약이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뉴욕협약이 한 편으로는 계약에 포함되어 장래의 분쟁을 다루는 
중재조항과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기존의 분쟁을 중재로써 
해결하도록 하는 부탁계약(submission agreement)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중재합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요건은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바로 그 
계약의 중재조항이라면 분명 충족된다. 그에 반해, 당사자들이 현재 및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일체를 중재에 회부하는 것이라면 이 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중재합의가 미치는 분쟁은 그 대상이 계약상 청구나 불법행위와 
같은 법률에 의한 청구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뉴욕협약에 따르면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는 제2조 제2항의 요건이며 이에 대해선 제II장에서 설명한다.  
 
 
III. 지역적 적용 범위 
 
제1조 제1항은 중재판정에 대한 뉴욕협약의 지역적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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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 및 비내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본 장의 아래 III.1 참조). 내국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협약에는 중재합의에 대한 이와 같은 
조항은 없지만, 뉴욕협약이 “외국” 또는 국제 중재합의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제II장 참조). 
 
III.1. 판정 
 
III.1.1.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받은 

 판정 

 
승인 또는 집행 법원이 있는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받은 판정은 
뉴욕협약의 범위 내에 있는, 즉, 외국중재판정이다. 따라서 판정이 
외국중재판정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국적, 거소 또는 
거주지는 관련성이 없다. 다만, 위 요소들은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제II장 및 
제III장 참조). 더욱이 판정이 내려진 국가가 뉴욕협약의 당사자일 
필요도 없다(물론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국가가 상호주의를 유보한 
경우는 예외임. 본 장의 아래 IV.1 참조). 

어디에서 판정을 내리는가? 뉴욕협약은 이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체약국은 중재지에서 판정을 내린다고 본다. 중재지는 
당사자들이 선택하거나, 그도 아니면 중재기관이나 중재판정부가 
정한다. 중재지는 물리적 또는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법률적 개념이다. 
심리, 심의, 판정 서명 등 중재절차를 다른 곳에서 진행할 수도 있다. 
  



제 I 장  

20 ICCA 뉴욕협약 안내서 

III.1.2. 내국 판정이 아닌 판정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판정의 두 번째 범주는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내국 판정이 아닌 판정(비내국 판정)으로 보는 판정이다. 이 
범주로 인해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뉴욕협약은 비내국 판정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당사자 간에 내리는 판정이 비내국 판정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들이다. 따라서 각 체약국이 자유롭게 어떤 판정을 내국 
판정으로 보지 않을 것인지 정하고, 이를 뉴욕협약을 시행하는 법률에서 
정하였을 수도 있다.7 

이와 같은 자유를 영위함에 있어,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판정들을 모두 또는 일부 비내국 판정으로 본다.  
 
– 다른 국가의 중재법에 의한 판정 
– 외국의 요소가 있는 판정 
– 비국가(a-national) 판정. 
 
첫 번째 판정 유형은 승인 또는 집행을 담당하는 법원이 속한 국가에 
중재지를 두지만 외국 중재법에 의하여 규율하는 중재에 국한된다. 이 
유형은 드문 것이, 승인 또는 집행 법원의 국내법 상 당사자들이 해당 
중재를 중재지 법률이 아니라 중재에 관한 절차법(lex arbitri)에 맡길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7. 가령, 미연방 중재법(제9편 제2장)은 “비내국 판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202조.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합의 또는 판정  
본 편 제2조의 거래 또는 계약 등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상거래로 보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재합의나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전적으로 미국인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재합의나 판정은 관계상 재산이 해외에 있거나, 해외에서 
이행이나 실행이 예정되거나, 1개 이상의 외국과 다른 합리적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본 조에서 법인은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주사업장이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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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은 승인 또는 집행 법원이 속한 국가에서 당사자들의 
국적 또는 거주지, 또는 분쟁의 발단인 계약의 이행지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분쟁에 대하여 내린 판정을 가리킨다. 어떤 판정을 이 유형에 따른 
비내국 판정으로 볼 것인지는 통상 국가가 이행법에서 정한다(미국의 
예의 경우, 각주 7 참조). 매우 드물긴 하지만, 당사자들이 판정을 비내국 
판정이라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국가의 중재법과도 분리된 중재에서 내리는 
판정을 말하는데, 그 이유로는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모든 국가 
중재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였거나, 중재법의 일반 원칙과 같이 
국가를 초월한 규칙을 적용하도록 정한 경우 등이 있다. 비국가 판정이 
뉴욕협약 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일부 논의가 있긴 하지만, 다수설은 
뉴욕협약이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매우 드문 경우에 해당한다. 
 
III.2. 중재합의 
 
뉴욕협약은 중재합의에 대하여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하지 않지만, 
뉴욕협약이 내국 중재합의의 승인은 규율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또한 장래의 중재판정이 제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국중재판정이나 비내국 판정에 해당할 경우 뉴욕협약이 적용된다는 
것도 일반적인 견해이다. 일부 법원은 중재합의가 국제적 성격을 갖는 
경우 뉴욕협약이 적용된다고 본다. 중재합의가 국제적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거주지 또는 다툼의 대상인 거래로 판단한다.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은 
상황을 세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 중재합의로써 외국 중재지를 정한 경우, 법원은 뉴욕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 중재합의로써 법정지 국가에 있는 중재지를 정한 경우, 법원은 

• 장래의 판정이 제1조 제1항 제2문에 기하여 비내국 판정에 
해당하는 경우 뉴욕협약을 적용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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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거주지, 또는 거래에 존재하는 
외국적 요소 때문에 국제적인 경우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 중재합의로써 중재지를 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장래의 판정이 
제1조 제1항에 따라 외국 또는 비내국 판정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엔 뉴욕협약을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법원이 중재합의가 
국제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엔, 뉴욕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 

 
 
IV. 유보 사항 
 
원칙적으로, 뉴욕협약은 모든 외국 또는 국제적 중재합의와 모든 외국 
또는 비내국 판정에 적용된다. 그러나 체약국은 뉴욕협약 적용에 대하여 
두 가지 사항을 유보할 수 있다. 
 
IV.1. 상호주의(제1조 제3항 제1문)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체약국 중 약 2/3가 이와 같은 
유보를 하였다. 상호주의 유보를 한 국가의 법원은 판정이 다른 
체약국의 영토에서 내려진 경우, 또는 판정이 비내국 판정이며 다른 
체약국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한다. 
 
IV.2. 상사상의 것(제1조 제3항 제2문) 

 
체약국은 또한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자국 법률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뉴욕협약을 적용한다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체약국 중 약 1/3이 이와 같은 유보를 하였다.  

뉴욕협약 문언은 (자율적 해석 원칙의 예외로서) 법정지 국가의 
국내법을 언급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사건의 특수 상황이나 국제 관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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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한다. 어쨌든, 뉴욕협약의 목적을 감안하면 법원은 “상사”의 개념을 
광의로 해석하여야 한다. 

뉴욕협약이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유보를 정하긴 하지만, 
유보가 중재합의의 승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이다. 
 
 
V. 국내법 및 여타 조약과의 관계(제7조)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은 뉴욕협약과 법정지의 국내법, 집행을 구하는 
국가를 구속하는 여타 국제조약 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이 협약의 규정은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한 방법과 한도내에서 그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다.” 

 
V.1. 더 유리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뉴욕협약 보다 더 
유리한 규칙을 그 근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더 유리한 
권리” 조항이라고 한다. 더 유리한 규칙은 (i) 법정지의 국내법이나 (ii) 
승인 및 집행을 구하는 영토에 적용되는 조약에서 찾을 수 있다.  

실제로, 조약이나 국내법이 절차 상으로든 집행불가의 근거로든 덜 
까다로운 기준으로 승인 및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면, 해당 조약이나 
국내법은 뉴욕협약 보다 더 유리한 것이 된다. 

현재 제7조 제1항 조항이 제2조에서 정한 중재합의의 승인 및 
집행에도 적용된다는 폭넓은 이해(보편적 인정은 아님)가 있다. 제7조 
제1항은 대부분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중재합의에 적용되는 형식적 
요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원용된다(서면요건, 제II장 IV.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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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2006. 7. 7. 채택한 권고안(별지 
III 참조)은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또한 1958. 6. 10. 뉴욕에서 채택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을 적용함으로써, 관계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 의해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하여 자신이 갖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뉴욕협약의 입법연혁도 이를 뒷받침한다. 중재합의의 집행에 대한 
조항은 협상 마지막 날에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내용이 
추가되느라,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머지 조항을 수정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제7조는 중재합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V.2. 뉴욕협약과 여타 국제조약 

 
제7조의 첫 번째 부분은 집행 국가에서 효력이 있는 여타 국제조약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갖는 효력에는 뉴욕협약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같은 조항 두 번째 부분은 당사자들이 
뉴욕협약과 다른 조약이나 국내법 중에 더 유리한 쪽에 의거하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한다.  

“더 유리한 권리” 원칙은 상충하는 조약에 대한 전통적인 국제법 
규칙(후법우선의 원칙(lex posterior) 및 특별법 우선의 원칙(lex 
specialis))을 무시한다. “더 유리한 권리” 원칙에 따르면 이기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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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 뉴욕협약과 국내법 

 
뉴욕협약과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국내법 간의 관계의 경우, 상황을 세 
가지로 구분해야 한다. 
 
–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뉴욕협약과 국내법 모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 국내법이 더 유리하지 않는 한 뉴욕협약이 국내법을 대신한다.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뉴욕협약을 시행하는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아래 상황 (i)). 

– 특정 쟁점에 대하여 뉴욕협약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이 때엔 법원이 
자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뉴욕협약을 보충한다(아래 상황 (ii)). 

– 뉴욕협약이 명시적으로 국내법을 언급한다. 이 때 법원은  
뉴욕협약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아래 
상황 (iii)). 

 
상황 (i): 뉴욕협약이 국내법을 대신. 
상황 (ii): 국내법이 뉴욕협약을 보충. 
뉴욕협약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 및 집행하는 포괄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지 않다. 절차의 경우, 뉴욕협약은 신청 당사자가 제출하는 문서와 
입증책임에 대해서만 규정한다. 다른 절차상 규정은 없다. 

제3조는 체약국이 판정의 근거가 된 국가의 절차 규칙에 따라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절차는 입증책임 및 제출 문서를 제외하고 국내법이 
규율한다(제III장 참조). 

다음 절차상의 문제들은 국내법이 규율하는 사안들의 예이다. 
 
– 승인 또는 집행 신청 기간 
– 판정을 인정 또는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 
– 신청의 형식 
– 절차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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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장 발급 여부 결정에 대한 구제수단 
– 판정에 대한 상계 항변 또는 반대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한 국가가 자국 법원이 집행 신청을 판단하도록 인정함에 있어 엄격한 
재판관할 요건을 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뉴욕협약의 목적과 그 집행 
친화적 경향에 부합하여, 집행을 위한 재판관할권은 집행국 영토에 
자산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성립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국 법원이 피신청인과 판정 패소자에 대한 대인 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상황 (iii): 뉴욕협약이 명시적으로 국내법 언급. 
뉴욕협약은 일부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국내법을 언급한다. 그 예로 
제1조(상사유보 관련), 제3조(승인 및 집행 절차 관련), 제5조(집행불가의 
일부 근거로 국내법 언급)가 있다. 이때 국내법은 반드시 법정지 법률인 
것은 아니고, 판정의 근거가 된 법률인 경우도 있다.   
 
 
VI. 뉴욕협약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 
 
뉴욕협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국가의 
국제적 책임이 문제된다. 뉴욕협약에 따른 해당 국가의 의무 위반(본 장 
아래 VI.1 참조)은 어떤 경우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투자보장협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본 장 아래 VI.2 참조). 어쨌든, 위반이 
있더라도 판정은 영향 받지 않는다(본 장 아래 VI.3 참조). 
 
VI.1. 뉴욕협약 위반 

 
뉴욕협약은 분쟁해결 조항이 따로 없으나 국제법에 따른 체약국의 
의무가 창설되는 국제조약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체약국은 외국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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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를 인정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일방 당사자가 뉴욕협약의 
범위에 속한 판정 또는 중재합의의 집행 및/또는 승인을 구할 경우, 
체약국은 뉴욕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 체약국이 승인 및 집행에 대하여 
더 엄격한 절차 규칙이나 실체적 조건을 부과할 수 없고, 뉴욕협약에 
절차 규정이 없을 경우엔, 체약국은 내국 판정을 규율하는 절차 조건 
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중한 절차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 

 
체약국 내에서 뉴욕협약을 적용하는 주요 기관은 법원이다. 국제법 

상 법원의 행위는 그 국가의 행위로 본다. 따라서 법원이 뉴욕협약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승인 또는 집행의 거절에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미심쩍은 근거를 제시할 경우, 법정지 국가는 
국제적 책임이 따른다. 

어느 체약국에 대하여 뉴욕협약의 통지가 효력을 갖는 즉시, 국가의 
법령에 의해 뉴욕협약이 적의 시행되었는지, 또는 국내 규칙 상 
뉴욕협약이 발표 또는 공포되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대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책임이 발생한다. 따라서 뉴욕협약 전문이 예를 들어 해당 
관보에 게시되지 않았더라도 국제법 상 해당 국가가 뉴욕협약을 준수할 
의무는 그대로 인정된다. 
 
VI.2. 투자보장협정 위반 
 
사정에 따라선, 중재합의와 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른 조약을 위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즉,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특히 그 1차 
보충협약(First Protocol)이나 최근의 상황 전개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여러 투자보장협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다. 투자보장협정을 통해 
국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여러 보호 장치 중에 특히(구체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수용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한다. 최근 두 건의 투자보장협정 
중재사건에서 소속 법원이 효력 있는 중재합의를 인정하지 않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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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양자간 투자보장협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8 
 
VI.3. 판정은 영향 받지 않는다 

 
국가가 뉴욕협약을 위반하여 판정 집행이나 인정을 거절하더라도 
판정은 그로 인하여 영향 받지 않는다. 국가의 결정은 오로지 자국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있다. 따라서 승소 당사자는 판정에 근거하여 다른 
나라에서 그 집행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8. Saipem SpA v. Bangladesh,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case no. ARB/05/07 and Salini Costruttori SpA v. Jordan, ICSID case no. 
ARB/02/13, 두 사건 모두 <www.icsid.world bank.org>에서 열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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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장 
중재합의의 집행 청구 

 
 
목차 
I.  들어가며  

II.  중재합의에 관하여 뉴욕협약의 체계가 표방하는 기본 입장  

II.1.  중재합의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 

II.2.  유효한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II.3.  법원이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는 방법 

II.4.  직권 중재회부 금지 

III.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III.1. 중재인은 자신의 권한을 판정할 권한이 있다 

III.2.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를 사법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III.3. 계약 무효는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I.4.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중재회부 청구 가능 시기 

III.5.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중재절차의 기 개시 여부가 

중재회부 청구 허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IV.  뉴욕협약 제2조 관련 지침  

IV.1.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합의인가?  

IV.2. 서면으로 입증되는 중재합의인가? 

IV.2.1. 이론적 배경 

IV.2.2. 실무 

(i) 기본계약문서에 언급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참조에 의한 삽입” 문제) 

(ii) 서명은 없지만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계약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 

•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하자는 청약을 

중재조항과 함께 전달하였고, 타방당사자가 일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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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유보조항 또는 해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 

청약을 승낙한 경우 

•  일방당사자가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하였고, 타방당사자가 계약 체결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았지만 청약 받은 계약을 이행한 경우 

(iii)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간 전자문서 속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IV.3. 실질적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가? 

IV.3.1. 이론적 배경 

IV.3.2. 실무  

(i) “무효” 

(ii) “실효” 

(iii) “이행불능” 

• 중재회부가 선택적인 경우 

•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할법원조항은 물론 

중재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중재규칙이나 중재기관이 부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 중재인 선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공백 

조항”) 

IV.4.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는가? 해당 분쟁은 일정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인가(당사자들 간 계약과의 관련성은 

무관)?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IV.4.1. 이론적 배경 

IV.4.2. 실무 

(i) 중재조항에 사용된 표현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ii) 중재합의에 적용 배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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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 법원에 제기된 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IV.5.1. 이론적 배경 

(i) 중재합의는 오직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ii) 중재합의 비서명자도 중재합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iii)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iv)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 

IV.5.2. 실무 

(i)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  

(ii) 만약 법원이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IV.6. 중재 가능한 분쟁인가? 

IV.6.1. 소송대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재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IV.6.2. 중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 

IV.6.3. 국제중재에 관한 합의에는 중재 가능성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V.  요약 
 
 
I. 들어가며 
 
제1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뉴욕협약은 중재를 통한 국제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체약국들의 
법원이 당사자들 간의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을 유효하다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뉴욕협약 입안자들은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중재합의의 본래 의도가 일방당사자가 단독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훼손되지 않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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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 간 분쟁을 반드시 중재에 회부하게 하는 요건들을 규정하는 
것은 물론, 일방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에 제한을 두었다. 

그 결과 뉴욕협약 제2조가 채택되었다. 본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 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합의’라 함은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되었거나 교환된 서신이나 전보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의 
합의를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이 본 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회부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분쟁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두고 
법원에서 다투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상기 제2조 
제3항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양당사자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안을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소송으로 제기하여 피고가 해당 사안을 
중재에 회부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이다. 이외에 중재합의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유효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게 일방당사자가 법원에 중재절차를 금지하는 
처분이나 중재절차를 지지하는—즉,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중재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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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에 제시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뉴욕협약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지난 50여 년간 체약국들에서 발전된 모범관행에 준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II. 중재합의에 관하여 뉴욕협약의 체계가 표방하는 기본 입장 
 
II.1. 중재합의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한다 
 
뉴욕협약 입안자들은 중재합의 당사자들 중 일방당사자가 자국의 
법원에 분쟁을 제소함으로써 중재합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뉴욕협약은 중재합의의 추정적 효력을 
(형식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모두) 인정하는,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이고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각 체약국은 서면으로 작성된 합의를 승인해야 하며…”). 
이러한 추정적 효력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제한적이다(“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은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이지 않은 국내법보다 뉴욕협약을 더 우선시한다는 뜻이다. 즉, 
어떤 국가의 법률이 중재합의의 유효성 발생에 관하여 뉴욕협약보다 더 
엄격한 요건(예를 들면, 계약서 내 중재조항에 관하여 별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은 그러한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꿔 말하자면, 어떤 국가의 법률이 중재합의의 이행에 우호적일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은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국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이렇게 판단하는 법원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예로 중재합의를 구두 또는 암묵적으로 체결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내법을 들 수 있다(제1장 V.1. 참조). 이 점에 관해서는 본 
장의 IV.2.에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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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2. 유효한 중재합의의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법원은 유효한 중재판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양당사자를 중재에 회부하여야 하며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제2조 제3항에 이러한 집행기제를 
규정하고 있다. 뉴욕협약의 취지는 이 점에 관하여 법원에 아무런 
재량도 주지 않는 데 있다.  
   
II.3. 법원이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는 방법 
  
법원이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한다는 것은 중재절차가 진행될 동안 
국내 중재법 또는 절차법에 따라 소송절차를 중지하거나 관할권 부재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각하하는 것을 뜻한다. 
 
II.4. 직권 중재회부 금지 
 
법원이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는 것은 반드시 “일방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법원의 단독 결정으로 중재에 회부해서는 
안 된다. 
 
 
III.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뉴욕협약은 자기권한 심사권(영어로는 “Competence-Competence”, 
독일어로는 “Kompetenz-Kompetenz” 원칙)이나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원칙(severability principle) 또는 중재절차가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법원이 중재합의를 심사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원칙을 
명시적으로 지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준수된다면, 뉴욕협약의 취지와 목적이 더욱더 잘 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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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중재인은 자신의 권한을 판정할 권한이 있다  

 
중재인은 자기권한 심사권에 따라 자신의 권한에 대한 어떤 이의든지 
심리할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는 결정조차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러한 권한은 중재인이 자신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핵심적이다. 만약 중재에 회부된 분쟁사건이 중재합의의 존재 또는 
유효성에 대한 이의제기가 지속되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환송조치 되어야만 한다면, 중재절차는 크나큰 장애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뉴욕협약은 자기권한 심사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에 관하여 중립적인 것도 아니다. 우선, 
제2조 제3항과 제5조 제1항은 중재인에게 특정 분쟁을 다룰 관할권이 
있는가를 두고 중재판정부와 법원 모두 판단을 내리는 것에 관하여 
아무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아울러, 제5조 제1항 a호 및 c호—즉,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다루고 있는 규정—은 관할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III.2. 중재판정부의 권한에 대한 이의를 사법기관이 심사할 수 있는 

범위 

 
자기권한 심사권은 특히 미국 내 여러 법원을 중심으로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인 뉴욕협약의 기조에 입각하여 해석되어 왔다. 이 때문에, 
분쟁사건 초기에는 중재판정부가 자신들의 권한을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선이고, 법원이 무효하다거나 실효하였다거나 혹은 
이행 불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중재합의를 심사하는 것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혹은 일응의 사실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조의 
해석을 내놓은 법원들은 중재합의가 무효가 되기 위하여서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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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접근법을 따른다면, 법원이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관련 
결정사항을 전면 심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경우는 법원에 중재판정 집행 
신청이 제기되거나 중재판정이 취소 단계(뉴욕협약은 이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에 들어서는 때로 한정될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뉴욕협약의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는 바람직한 입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뉴욕협약 어디에도 법원이 분쟁사건 초기에 중재합의를 전면 심사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최종판결을 내리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III.3. 계약 무효는 일반적으로 중재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기권한 심사권”은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원칙, 즉 계약 중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기타 조항과 분리 가능하다고 보는 (중재조항의 
“독립성(separability)” 또는 “자율성(autonomy)” 원칙으로 불리기도 
하는) 원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계약에 관하여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원칙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계약의 효력 여부는 원칙상 중재조항의 
효력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둘째, 계약과 중재조항에 각기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III.4.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중재회부 청구 가능 시기  
 
뉴욕협약은 중재회부 청구 기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중재회부 청구는 본안에 관한 1차 서면 제출 전에 제기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언제든지 제기 가능할까? 뉴욕협약에는 이러한 
질문과 관련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가 제기된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중재법 또는 절차법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만일 일방당사자가 적절한 
시기에 중재회부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고, 중재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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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가는 중재회부 청구가 본안에 관한 항변 전, 즉 변론 개시 
전에 제기되어야 한다는 법 규정을 두고 있다.  
 
III.5. 법원에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중재절차의 기 개시 여부가 

중재회부 청구 허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 
 
중재회부 청구의 허용 가능성과 이에 대한 법원의 관할권은 국내 
중재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중재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는지에 
상관없이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뉴욕협약에 어떠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부분의 법원이 내린 판단에 따르면, 중재절차의 실제 개시 여부는 
당사자들 중 어느 일방이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IV. 뉴욕협약 제2조 관련 지침 
 
법원은 뉴욕협약 제2조의 취지에 입각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경우 해당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자문하여야 한다. 
 
1.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합의인가? 
2. 서면으로 입증되는 중재합의인가? 
3. 존재하며 실질적인 유효성을 갖춘 중재합의인가? 
4. 당사자들간에 계약적 혹은 비계약적으로 규정된 법률관계에서 

비롯된 분쟁이 실재하는가? 또한,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가? 

5. 법원에 제소된 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중재합의인가? 

6. 해당 분쟁은 중재가 가능한 분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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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그렇다’일 경우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에 회부되어야 한다. 
 
IV.1. 뉴욕협약의 적용을 받는 중재합의인가?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동 협약의 적용 범위에 
들어야 한다. 
 
IV.2. 서면으로 입증되는 중재합의인가?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요건에 부합하는 중재합의에는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서신 
또는 전보 교환 속에 담긴, 주된 계약상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도 
포함된다. 
 
IV.2.1. 이론적 배경 
 
중재합의는 뉴욕협약 제2조에 명시된 서면요건이 충족되어야만 동 
협약에 따라 이행될 수 있다.  

뉴욕협약의 규칙은 국제적으로 공통 적용 가능하다. 이것은 
뉴욕협약 입안자들이 서면요건에 대하여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고 
국내법에 우선하는 실체적 규칙을 수립함으로써 예나 지금이나 
국내법에서 다르게 취급되어 온 사안에 대하여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길 
바랐기 때문이다.  

바로 위와 같은 배경에서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최대’ 기준이 
규정되었던 것이다. 동 조항에 따르면, 체약국은 자국 법률에 의거하여 
서면요건 외 추가적인 요건이나 서면요건보다 더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할 수 없다. 여기서 “더 엄격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중재합의의 글자체나 글씨 크기를 특정하거나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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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한다거나 별도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최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이 한때는 
최소한의 국제적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즉, 
법원은 뉴욕협약에 따른 서면요건보다 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현재로선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은 점점 더 오늘날의 국제무역 관행에 따라 
체약국이 서면요건보다 덜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은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 협약의 규정은...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한 방법과 한도 내에서 그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다." 

 
위 내용은 국가 또는 국제 규정 중 관계 당사자에게 더 우호적일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되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물론,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은 
중재판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택된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중재합의에도 적용되는 추세라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동 조항에 
관한 제1장의 V.1. 참조). 

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보편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많은 
법원들은 현대 국제무역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을 전적으로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그보다는—서면으로 작성된 
중재합의가 존재한다고 기꺼이 인정한 상태에서—동 조항을 폭넓게 
해석하거나 동 조항이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에 언급된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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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 접근법 모두 국제연합무역법위원회(UNCITRAL)가 2006. 
7. 5.자 권고안(부록 III 참조)을 통해 인정한 접근법이다. UNCITRAL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은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에 대한 예시를 
모두 다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전제 하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뉴욕협약] 제7조 제1항은 관계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률이나 조약에 따라 그러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IV.2.2. 실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늘날에는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인 태도와 
각종 계약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결되는 국제 관행으로 인하여 
뉴욕협약의 “서면” 요건을 폭넓게 적용하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따라서 이 서면요건을 융통성 없이 적용하는 것은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인 뉴욕협약의 기조는 물론 오늘날의 일반적 상관례에 반하는 
처사가 되고 말 것이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법원들이 일반적으로 따르는 실무상의 지침을 
보면, 일방당사자의—서면에 의한—중재 제안을 타방당사자가 수락한 
적이 있다(즉, 중재회부에 관하여 양당사자 간에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할 경우 중재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음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재 제안 수락 
의사는 여러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고, 개별 사안마다 관련된 
사실관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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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사자가 서명한 중재합의가 있거나 양당사자가 서명한 계약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서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분명하다. 
중재조항에는 별도의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중재합의가 양당사자 간에 
오고 간 서신이나 전보 또는 기타 유사한 연락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서면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의 첫 번째 부분—즉, “계약문 중의 중재조항 또는 당사자 
간에 서명된…중재조항”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과는 대조적으로 
서신과 전보에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없어도 된다. 

이상과 같이 이견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도 중재합의의 공식적인 
유효성 대한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몇 가지 통상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i) 기본계약문서에 언급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참조에 

의한 삽입” 문제) 

실제로 기본계약문서에 표준조건이나 기타 표준양식이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그러한 조건이나 양식에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뉴욕협약에는 참조에 의하여 삽입된 중재조항이 뉴욕협약 
제2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안 별 접근이 필요하다. 
당사자들의 지위(예를 들면, 경험 있는 사업가인지 여부)와 관련 
업계에서의 용례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 표준조건에 포함된 중재조항이 
기본계약문서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있는지, 아니면 기본계약문서에 
중재조항은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표준양식만 단순하게 
언급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가 후자보다 
뉴욕협약 제2조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판단을 받을 여지가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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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형식적으로 유효한지는 일방당사자로부터 중재조항이 
포함된 참조문서를 전달받은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준수하기 전 또는 그 시점에 해당 참조문서에 대하여 반대의도를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참조에 
의하여 삽입된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랬어야 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제출될 경우, 법원은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를 들면, 표준조건에 언급된 입찰서류 1  또는 주문서에 언급된 
표준조건에 중재조항이 포함된 때에는 양당사자가 중재조항에 대하여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후자는 전자에 
첨부되어 있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어야 한다2. 

중재합의를 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이 선하증권에 언급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이 충족되는지에 관해서는 
법원마다 의견을 달리하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당사자들이 
중재합의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거나 그랬어야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권장되는 판단 기준이다. 예를 들어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면,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이 
충족된다는 판단이 내려지는 게 일반적이다. 3  이와 달리, 만약 
용선계약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형식적 
유효성이 종종 인정받지 못하는 추세가 이어져 왔다.4 또한, 중재조항을 

                                                             
1.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 1991. 3. 26. (Comité Populaire de la Municipalité d’El 

Mergeb v. Société Dalico Contractors) Revue de l’Arbitrage 1991, 456 면. 

2. 미국: 미국 워싱턴 서부 지방법원, 2000. 5. 19. (Richard Bothell and Justin  
othell/Atlas v. Hitachi, et al., 2000. 5. 19., 97 F.Supp.2d. 939 (W.D. Wash. 2000);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VI (2001) 939-948 면(미국 제 342 호). 

3. 스페인: Audencia Territorial, Barcelona, 1987. 4. 9. (당사자들 명시되지 않음) 5 
Revista de la Corte Española de Arbitraje (1988-1989);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 (1996) 671-672 면(스페인 제 25 호). 

4. 미국: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1977. 8. 18. (Coastal States Trading, Inc. v. Zenith 
Navigation SA and Sea King Corpo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V (1979) 
329-331 면 (미국 제 19 호) 및 미국 조지아 북부 지방법원 애틀랜타 지원, 2007.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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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단순히 언급만 할 뿐인 선하증권의 경우, 
용선계약이 수하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는 분쟁 발생 시 중재에 
회부한다는 수하인의 합의를 구성하는 문서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5 
 
(ii) 서명은 없지만 당사자 모두가 계약의 조건에 따라 이행하였을 경우 

그 계약 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중재조항 

이 경우에는 일방당사자가 분쟁 발생 시 중재에 회부하자는 제안한 것을 
타방당사자가 동의하였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하여야 판단하여야 한다. 
 

•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계약을 체결하자는 청약을 
중재조항과 함께 전달하였고, 타방당사자가 일반적인 권리유보조항 
또는 해제조건을 제시하면서 계약 체결 청약을 승낙한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 체결 청약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청약을 승낙하였는지 
아니면 청약받은 계약을 변경을 가하여 승낙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만약 중재합의에 대한 반대 의도가 명시적으로 제기된 사실이 없다면 
중재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전하다. 즉, 일반적인 권리유보조항은 중재회부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잠재적인 해제조건(예를 들면, “본 확약은 
세부사항에 따른다”와 같은 취지의 규정) 역시 중재조항에 영향을 

                                                                                                                             
(Interested Underwriters at Lloyd’s and Thai Tokai v. M/T SAN SEBASTIAN and 
Oilmar Co. Ltd.) 508 F.Supp.2d (N.D. GA. 2007) 1243 면;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I (2008) 935-943 면 (미국 제 619 호); 필리핀: 필리핀공화국 

대법원 제 2 지원, 1990. 4. 26. (National Union Fire Insurance Company of Pittsburgh 
v. Stolt-Nielsen Philippines, Inc.)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VII (2002) 
524-527 면 (필리핀 제 1 호).  

5. 프랑스: Cour de Cassation, 1994. 11. 29. , 제 92-1492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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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재조항에 대한 동의는 이미 
확실하게 성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6 
 

• 일방당사자가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하였고, 
타방당사자가 계약 체결 청약을 승낙하겠다는 답은 하지 않았지만 
청약 받은 계약을 이행한 경우 

이 경우에는 중재에 대하여 암묵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인 
중재합의(implied consent)”가 있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사실, 
경제활동은 일방당사자의 구매주문서나 선복예약서와 같은 
요약서류(summary document), 즉 타방당사자가 반드시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필요가 있지는 않은 문서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법원들은 계약 체결 청약이 암묵적으로 수락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뉴욕협약의 서면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7  하지만,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려온 법원들도 있다. 이 
법원들은 뉴욕협약에 국제 무역 관행을 따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계약 체결 청약을 암묵적으로 동의(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거나8 중재합의의 암묵적 체결을 허용하는 무역 

                                                             
6. 미국: 미국 연방 제 2 차 순회 항소법원, 2001. 2. 15 (US Titan Inc. v. Guangzhou 

ZhenHua Shipping Co.) 241 F.3d (2 차 순회. 2001 년) 135 면;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VI (2001) 1052-1065 면 (미국 제 354 호). 

7. 예를 들면, 독일: Oberlandesgericht, Frankfurt am Main, 2006. 6. 26. (Manufacturer v. 

Buyer) IHR 2007 42-44 면 참조;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351-357 면 (독일 제 103 호). 

8. 미국: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1997. 8. 6. (Kahn Lucas Lancaster, Inc. v. Lark 

International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II (1998) 1029-1037 면 

(미국 제 25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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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을 적용9)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의 목적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여왔다. 

2006년, UNCITRAL은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모델중재법 
제7조(중재합의의 정의와 형식)(부록 II 참조)를 수정하면서 선택사항 
2개를 제시하였다. 선택사항 1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대한 정의가 
유연하게 규정되어 있다. 

“제7조 제3항 
중재합의나 계약이 구두로, 행위를 통하여, 또는 기타 다른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었든지, 어떤 형식으로든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서면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기록은 전통적인 개념의 서면으로 간주된다. 이처럼, 선택사항 1에서는 
서면 양식이 여전히 필요하다.  

선택사항 2는 서면요건을 배제하였다. 
위와 같은 수정사항들이 뉴욕협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수정된 내용을 보면 뉴욕협약의 서면요건을 자유롭게 
해석하는 추세가 있음이 드러난다. 

게다가, UNCITRAL은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동 
조항이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의 모든 유형을 예시하고 있는 아니다는 
인식”(본 장 IV.2.1. 및 부록 II 참조)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놓기도 했다. 
 
(iii) 당사자들 간에 오고 간 전자문서 속에 중재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의 연락수단 관련 표현들은1958년 당시에 
존재하였던 연락수단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동 

                                                             
9. 독일: Bundesgerichtshof, 1992. 12. 3. (Buyer v. Sell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 (1995) 666-670 면 (독일 제 4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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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언급된 각 연락수단과 동등하게 여겨지는 오늘날의 
연락수단에도 동 조항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 
다음, 중재합의에 관하여 서면으로 작성된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 부합하는 연락수단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기준에 
부합하는 팩스나 이메일 또는 기타 연락수단은 모두 동 조항의 
서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메일의 경우, 보수적인 접근법에 따르면 신뢰할 수 있는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거나 당사자들 간에 교환된 사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자문서가 효과적으로 교환된 사실이 다른 
신뢰할만한 수단을 통하여 입증될 수 있을 때 뉴욕협약의 서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이러한 접근법은 UNCITRAL의 2006년 수정 
모델법(부록 III 참조)에서 인정받기도 하였다. 
 
IV.3. 실질적으로 유효한 중재합의가 존재하는가? 
  
여타 계약들과 마찬가지로 중재합의도 형식적 및 실질적 유효성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이 점은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있다. 동 조항에 따르면, 법원은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중재회부 청구를 수락하여야 한다.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중재합의가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에 드는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IV.3.1. 이론적 배경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의 전반부를 보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합의를 규율할 법으로 지정한 법을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준거법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재합의의 형식적 및 
실질적 유효성을 규율할 법이 사전에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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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의 유효성 여부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 법원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법원이 채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흔한 것은 (뉴욕협약에 언급되어 있듯이) 법원이 
소재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에 소재한 중재지의 법령(유추하자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에 두 번째로 언급된 법령)을 따르거나 혹은 
법정지법 또는 관련 계약 전체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몇몇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의 법을 참조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공통된 의사만 전적으로 참조하여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왔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실체법이 채택되는 배경에는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더 우호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IV.3.2. 실무 

 
그런데 “중재합의가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인 경우”, 즉 법원이 
중재회부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사유들이 각기 어떤 상황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뉴욕협약 입안자들도 다루지 않았다. 이에 
아래에서는 각각의 예외사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i) “무효” 

중재합의가 “무효”인 상황은 중재합의가 성립 초기부터 무효 요인의 
영향을 입은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항변하는 당사자가 가장 흔하게 제시하는 무효 요인에는 기망행위, 
사기적 유인행위, 불공정한 행위, 불법성 또는 착오가 있다. 이 외에도, 
타방당사자에게 중재합의를 성립시킬 능력이나 권한이 부재하였던 

                                                             
10. 이러한 접근법은 스위스 국제사법 제 178 조 제(2)항에 공식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이 지정한 법에 규정된 요건이나 분쟁목적물을 규율하는 

법과 특히 원계약의 준거법에 규정된 요건 또는 스위스 법을 준수하는 경우 

실질적인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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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중재합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3장 IV.1.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a호 무능력 관련 부분 참조). 

만약 법원이 중재조항의 분리가능성 원칙(본 장 III.3. 참조)을 
수용한다면, 중재회부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기본계약의 무효 여부에 
관계없이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중재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계약이 경쟁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불법성은 동 
계약의 당사자들이 동 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ii) “실효”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실효된 중재합의는 한 
때는 유효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효력이 없는 중재합의를 말한다. 

이처럼 중재합의가 “실효”된 상황에는 중재합의가 포기, 철회, 부인 
또는 해지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내용이 모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판정부의 판정이 
내려진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기판력(res judicata)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중재합의는 실효된 것으로 간주된다. 
 
(iii) “이행불능” 

중재합의가 “이행불능”한 상황에는 물리적 또는 법적 장애요소로 
인하여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포함된다.  

중재절차가 물리적인 장애요소로 인하여 진행이 어려운 경우는 극히 
적다. 예를 들면,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인 교체를 명시적으로 
배제하였는데 중재합의 상에 선정되어 있는 중재인이 사망하거나 
중재인으로 지명된 자가 지명 수락을 거부할 때에라야 물리적인 
장애요소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거법의 특정 규정에 
따라서는 중재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보다 더 흔한 경우는 중재조항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나머지, 법적으로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어려울 때이다.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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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조항은 일반적으로 “비정상적인(pathological)” 조항으로 
일컬어진다. 엄격히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중재조항은 사실상 무효이며 
이 점은 법원에서 중재합의가 “이행불능”하다고 항변하는 당사자가 
자주 제기하는 논거이기도 하다. 다만, 비정상적인 중재조항을 해석할 
때는 중재합의의 형식적 및 실질적 유효성을 규율하는 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다음의 시나리오들은 실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 중재회부가 선택적인 경우 

중재조항 중에는 분쟁 발생 시 당사자들의 중재회부가 
“허용(may)”된다거나 “가능(can)”하다는 표현이 사용된 것도 있다. 
이처럼 허용을 내포하는 표현은 양당사자에게 과연 중재회부의사 
있었던 것인지 확단하기 어렵게 한다. 

그러나 위에서 예로 든 중재조항조차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즉 어떤 
계약 조건을 해석하든 유효하다고 전제하는 원칙에 입각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당사자들 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할법원조항은 물론 중재조항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 두 조항을 조화시킴으로써 중재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 법원은 반드시 당사자들의 
진의를 규명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양당사자가 중재 외 또 다른 
분쟁해결 방법이 결합된 방식을 따르든 그렇지 않은 방식을 따르든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할 
때에만 해당 분쟁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취소 불가하게” 관할법원으로 
지정한 조항과 중재를 허용하는 조항을 둘 다 포함하고 있던 계약을 
심리한 후 “적절한 해석을 해본 결과, 두 조항이 반드시 상충한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판결에서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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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으며, 해당 계약이 싱가포르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지정하고 
있으면서도 이와 동시에 중재절차를 주재할 법원도 지정해놓은 
점(중재절차 준거법; the lex arbitrary)11에 주목하였던 것이다. 

위와 같은 해석은 계약 조건은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 
해석되어야 한다는 계약해석의 일반원칙을 따른 것이다. 
 

• 중재규칙이나 중재기관이 부정확하게 지정되어 있는 경우 

때로는 중재조항에 중재기관이 부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소송이 제기된 법원으로서도 당사자들이 지정한 
중재재판소가 어디인지 판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중재절차는 진행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해당 소송에 관련된 
분쟁은 해당 법원의 관할권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재조항이 부정확하게 기술되어 있는 문제를 그 조항 차제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해결할 수도 있다. 또한, 이처럼 비정상적인 
조항일지라도 법원이 이행불능 요소와 중재절차를 진행시키기에 
충분한 요소를 분리시키면 정상화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미국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시점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국제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되 “싱가포르에 소재한 국제적인 중재기관(해당 사건 
중재조항의 중국어본)”이 주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중재조항을 
심리한 후 12 , 그 규정에 언급된 중재기관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와 같이 잘 알려진 중재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적시한 바 있다.   
                                                             
11. 싱가포르: 고등법원, 2009. 1. 12. (P.T. Tri-M.G. Intra Asia Airlines v. Norse Air 

Charter Limit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758-782 면 

(싱가포르 제 7 호). 

12. 미국: 미국 위스콘신 동부 지방법원, 2008. 9. 24. (Slinger Mfg. Co., Inc. v. Nemak, 

S.A., et al.)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976-985 면 (미국 제 

65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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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인 선정 방식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는 경우(“공백 조항”) 

때로는 중재조항이 “공동해손/중재회부 시에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런던에서 중재절차 진행”이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작성되어있을 수도 

있다.  

위 예시처럼 공백 조항 형태의 중재조항은, 중재절차 개시를 지지할 
수 있는 법원들이 소재한 국가가 구체적으로(a detail) 언급되어있어 
그러한 중재지 국가와 해당 조항과의 관련성(linking)이 부각되어 있는 
경우에만 효력을 인정받는다. 

위 예시에서도 “중재지 국가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a linking 
detail)”을 찾을 수 있다. 즉, “런던에서 중재절차 진행”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당사자들은 영국에 소재한 법원들에 중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위 예시의 공백 조항은 “통상적인 방식”이 
중재절차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인 
경우에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실제로 “통상적인 방식”은 
당사자들 간에 거래된 것과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는 상품/무역협회의 
과거 관행을 언급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이러한 해석을 
따른다는 것은 그러한 협회에 중재규칙이 있다면 바로 그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13 

위 예시와 달리 중재지 국가에 관한 어떠한 구체적인 언급도 없는 
공백 조항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13. 예를 들면, 이탈리아: Corte di Appello, Genoa, 1990. 2. 3. (Della Sanara Kustvaart - 

Bevrachting & Overslagbedrijf BV v. Fallimento Cap. Giovanni Coppola srl, in 
liquidation), 46 Il Foro Padano (1991) cols. 168-171;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VII (1992) 542-544 면 (이탈리아 제 113 호) 참조. 



제 II 장 

52 ICCA 뉴욕협약 안내서 

IV.4.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는가? 해당 분쟁은 일정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인가(당사자들 간 계약과의 관련성은 

무관)? 당사자들은 해당 분쟁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재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가? 

 
중재는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존재할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다. 즉, 
당사자들 간에 아무런 분쟁이 없다면 법원은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할 
필요가 없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물다. 

분쟁은 일정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계약과 
관련되어있을 수도 있고, 혹은 불법행위가 원인일 수도 있다. 다만, 
불법행위를 사유로 제기된 청구는 중재조항이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고 계약과 관련된 청구와 충분한 관련성을 가질 
경우에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재합의의 일방당사자는 여전히 중재합의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청구가 중재합의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IV.4.1. 이론적 배경 
 
어떤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중재의 적용범위에 들어야 
하는데, 이 요건은 “당사자들이 본 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를 중재회부 조건으로 언급하고 있는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에 암시되어 있다. 
 
IV.4.2. 실무 

 
(i) 중재조항에 사용된 표현은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중재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일정한 법률관계 “하에서 
발생한(arising under)” 분쟁은 그러한 법률관계 “로부터 발생한(arising 
out of)” 분쟁보다 더 좁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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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가라는 질문이 이따금 제기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에 
관련된(relating to)”이라는 표현과 “~에 관한(concerning)”이라는 
표현이 각기 의미하는 범위는 얼마만큼인가는 질문도 제기되고는 한다.  

하지만 중재조항을 해석할 때 초점은 당사자들이 당면한 분쟁을 
중재관할권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데 두어야 한다. 영국 항소법원도 Fiona Trust v. Privalow14 
사건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다음과 같이 적시한 바 있다.  
 

“일반적인 사업가가 (법조인들이) 특정 사건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각 범주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된 
표현을 두고 미묘한 차이까지 따지며 논쟁에 긴 시간을 소모하는 
광경을 본다면, 그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위 견해는 영국 상원 의원들에게 “갈채”를 받기도 하였다.15 
 
(ii) 중재합의에 적용 배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어떤 중재합의는 특정 유형의 청구에만 적용되거나 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작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일한 
계약관계에서 비롯된 여러 분쟁을 각기 다른 관할법원에 회부하는 것은 
난점이 많다. 따라서 중재조항에 사용된 표현이 폭넓게 해석될 경우에 
특정 유형의 청구가 중재 대상에서 배제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제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이에 반하는 여타 증거보다 더 

                                                             
14. 영국: 잉글랜드▪웨일스 항소법원, 2007. 1. 24. (Fiona Trust & Holding Corporation 

& Ors v. Yuri Privalov & Ors) [2007] EWCA Civ 20, 17 문단;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654-682 면[6]문단 (영국 제 77 호). 

15. 영국: 상원, 2007. 10. 17. (Fili Shipping Company Limited (14th Claimant) and others 
v. Premium Nafta Products Limited (20th Defendant) and others) [2007] UKHL 40, 
12 문단;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654-682 면 [45] 문단 (영국 

제 7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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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하여야만 한다. 특히, 적용 배제 규정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여야만 한다. 
 
IV.5. 법원에 제기된 분쟁의 당사자들에 대하여 중재합의가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가?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최초(original)” 중재합의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그리고 그러한 비서명자 역시 무리 없이 
중재회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IV.5.1. 이론적 배경 
 
(i) 중재합의는 오직 당사자들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중재합의에도 계약당사자 관계의 원칙이 적용된다. 달리 말하면, 
중재합의는 당사자들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을 부과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아래부터는 중재합의의 적용 범위가 당사자들과 관련될 경우에 
중재합의의 “주관적(subjective)” 범위라고 표현할 것이다. 
 
(ii) 중재합의 비서명자도 중재합의 당사자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계약의 주관적 범위는 중재합의 서명자들만으로 정해질 수 없다. 
비서명자들 중에서도 계약상 권리와 의무도 있고 특정 조건에 구속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인-대리인 관계에서는 
대리인이 서명한 계약이더라도 본인에 대하여 실제로 구속력을 가진다. 
이 뿐만 아니라, 중재합의 서명자와 비서명자 간에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을 생각해보거나 혹은 여러 이론 중에서도 기업집단 
이론(the theory of group of companies)과 법인격부인론(the piercing 
of the corporate veil) 및 금반언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중재합의 
서명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중재합의 비서명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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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재합의 비서명자를 중재합의에 구속되게 하는 것이 
뉴욕협약의 서면요건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답은 “결코 그렇지 않다”이다. 이 
관점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중재합의가 형식적 유효성을 갖추었는가라는 문제는 중재합의 
당사자들에 대한 평가와 독립적이고, 당사자들에 대한 평가는 본안과 
관련되어 있으며 중재합의에 대한 형식적 요건과 무관하다. 형식적 
유효성을 갖춘 중재합의가 존재한다는 판단이 일단 내려지고 나면, 
중재합의에 구속되는 대상을 판별하는 것은 별도의 절차로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재합의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제3자도 
중재합의의 인적 관할(ratione personae)범위에 속할 수 있다. 게다가, 
뉴욕협약은 묵시적 동의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에도 나와있듯이 중재 
회부에 대한 동의가 대리 형식으로 표명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iii)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뉴욕협약은 제2조 제3항에서 “당사자들이 이 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법원이 결정하도록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재합의 비서명자에게도 중재합의의 구속력이 미칠 수 있음을 
지지하는 법적 근거는 다양하다. 첫번째 이론에는 묵시적 동의를 
비롯하여 제3자 수익자, 보증인, 양도 및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기 위한 
기타 방식에 관한 이론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론들은 좁게는 중재합의 
당사자들의 판별 가능한 의도, 그리고 널리 보아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공법인은 물론 사법인에도 적용되는 이론들이다. 그 
다음 이론에는 본인-대리인 관계를 비롯하여 외관상의 권한, 합작회사 
관계 및 승계에 관한 원칙들과 법인격부인론—즉, 분신(alter ego) 
이론—및 금반언에 관한 원칙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원칙들은 중재합의 
당사자들의 판별 가능한 의도가 아니라, 준거법의 효력에 근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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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중재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 

중재합의 비서명자에게 중재합의의 구속력이 미치는지 판단하려고 할 

때 어떤 법을 준거법으로 삼아야 할까? 

위 문제는 근본적으로 중재합의를 규율하는 법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만약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사항이 없다면, 
중재지의 법령이나 계약 전체를 규율하는 법 또는 때에 따라서는 
법정지법이 중재합의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이와 
달리 위 문제를 주로 사실과 증거에 관련된 사안으로 보아 국제적인 
원칙이나 상관습법(lex mercatoria)을 적용하여 해결하는 접근법을 
채택한 판례들도 일부 존재한다. 
 
IV.5.2. 실무 

 
(i)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에 회부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 

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사건마다 다르다”이다. 법원은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합의에 구속될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타당한지 판단할 
때 관련 정황을 분석 및 참작하여야 한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여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받게 하게 하는 
것이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중재합의 비서명자를 중재에 포함시킬지 
말지 결정하면, 법원은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집행 단계에서 이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중재합의의 서명자와 비서명자 간 분쟁을 다룬 여러 판례를 보면, 
그러한 분쟁이 중재합의 서명자가 체결한 계약—즉, 중재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의 해석이나 집행과 충분한 관련성을 가질 경우 
중재에 회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쟁을 중재조항의 
중요한 적용 범위에 든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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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이 맡았던 Sourcing Unlimited Inc. v. 
Asimco International Inc. 사건도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다. 16  Sourcing Unlimited(이하 “Jumpsource”)는 ATL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부품 생산을 나누어 맡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이 파트너십 계약은 분쟁 발생 시 중국에서 
중재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Asimco는 ATL의 자회사였는데, 
두 회사 모두 같은 회장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관계가 나빠지고 
말았고, Jumpsource는 Asimco와 그 회장을 상대로 미국에 소재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의 주요 내용은 Asimco가 ATL과의 
계약 및 신탁 관계에 의도적으로 간섭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은 중재회부를 청구하였다. 피고들은 비록 자신들이 파트너십 
계약의 서명자가 아니긴 하지만 Jumpsource가 소송을 제기한 쟁점들이 
파트너십 계약에서 비롯되었으므로 해당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심리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연방 제1 순회 항소법원은 
피고 측의 중재회부 청구를 수락하면서 “금반언원칙을 적절하게 적용한 
결과, 이 사건 분쟁은 Jumpsource와 ATL 간 계약과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강조표시 추가)고 적시하였다.  
 
(ii)  만약 법원이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법원은 중재합의 비서명자가 중재합의에 구속된다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합의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과 함께 중재합의 비서명자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되거나 혹은 역으로 전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경우, 중재합의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는 
바람에 해당 분쟁에 대한 해결절차가 두 개의 다른 재판기관으로 

                                                             
16. 미국: 미국연방 제 1 순회 항소법원, 2008. 5. 22. (Sourcing Unlimited Inc. v. Asimco 

International Inc. and John F. Perkowski), 526 F.3d 38, 9 문단;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I (2008) 1163-1171 면 (미국 제 6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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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된 채 진행되고, 그런 까닭에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이 동일한데도 
각 기관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이탈리아 법원들이 내려온 판결을 보면, 접수된 분쟁이 
중재합의 당사자들은 물론 (법원이 판단하기에 중재합의에 구속되지 
않는) 제3자와도 관련되어 있는데다가 제기된 청구들 간에 연관성이 
있을 경우 전체 분쟁은 법원의 관할권에 “흡수”되고 중재합의는 
“이행불능”하다고 판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7  그러나, 다른 
지역에서는 이 접근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 접근법이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뉴욕협약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은 중재합의 당사자들이 
중재회부를 청구할 경우 이들의 분쟁을 지정된 중재재판소에 
회부하여야만 한다. 단, 동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법원은 일방당사자가 중재회부를 청구할 경우 중재합의에 
서명한 당사자들을 중재에 회부하지 않을 여지는 제한하는 한편 
중재합의 비서명자들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IV.6. 중재 가능한 분쟁인가?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의 목적상 중재합의가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소송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그러한 중재합의는 
인정되거나 이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법원에 제기될 수도 있다. 
  

                                                             
17. 이탈리아: Corte di Cassazione,1969. 8. 4., 제 2949 호 및 Corte di Cassazione, 1969. 2. 11., 

제 457 호, A.J. van den Berg 가 인용함, 1958 년 뉴욕 중재 컨벤션– 통일된 해석을 

지향하며(Kluwer, 1981) 162 면 주석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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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6.1. 소송대상이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중재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위 두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법원의 판단 영역에만 속하기 
때문에 “중재[가]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사안들을 언급할 때이다. 
실제로 각 체약국은 자국의 정치▪사회▪경제 정책에 따라 중재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들과 다른 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사안들을 구분한다. 후자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가족관계(이혼, 친자확인 분쟁 등), 형사범죄, 노동 
또는 고용 관련 청구, 파산 등과 관련된 사안들이다. 그러나 중재 불가한 
사안들의 범위는 중재를 수용하는 추세가 늘어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고용 또는 파산과 
관련된 청구 역시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례적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게다가 많은 주도적인 관할지에서는 국내 중재만 필요로 하는 
사안과 국제중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중재회부 가능성을 더 넓게 열어두고 있다.  
 
IV.6.2. 중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 
 
뉴욕협약 제2조 제1항은 중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한 준거법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법원이 중재 가능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쟁 초기 단계에 
고려하여볼 수 있는 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법원이 소재한 국가의 중재 가능성에 관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법정지법, 중재지의 법률, 당사자들 간 중재합의를 규율하는 법, 
(당사자들 간 계약이 체약국이나 체약국의 정부기관과 체결된 것이라면) 
관련 당사자를 규율하는 법, 중재판정 이행지의 법률이 있다.  

위에 예로 든 법 중에서 실무적으로 따져볼 때 법정지법이 중재 
가능성을 결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준거법이면서도 문제 발생의 여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 우선, 법정지법이 가장 적합한 준거법이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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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가 부재한 상태에서 관할권이 법원에 있는 한) 뉴욕협약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뉴욕협약이 제5조 
제2항 a호에서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정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재 가능성에 관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법정지법이 문제 발생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은 법원이 
중재 가능성에 관하여 타국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왜냐하면, 중재 가능성에 관한 기준이 항상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만은 않고, 오히려 판례법에만 명시되어 있을 때도 있어서 
그 국가의 법적 명령들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계약의 당사자에 체약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오늘날에는 
체약국이 소송대상의 중재 불가를 규정하고 있는 자국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18 
 
IV.6.3. 국제중재에 관한 합의에는 중재 가능성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든지 중재 가능성에 관한 기준은 국제중재에 관한 합의의 
추정적 효력을 인정하는 뉴욕협약의 기조에 입각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이 말은 어떤 중재 불가 사유가 국내 중재만을 염두에 둔 합의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국제중재에 관한 합의에까지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중재 불가 사유가 어떤 유형의 국제적인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 그러한 국제적인 사건에 관하여 어떤 

                                                             
18. 스위스 국제사법 제 177 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해당 국가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이나 회사일 경우, 그러한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와의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자신의 중재회부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국 법률을 

원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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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은 (예를 들어, 관련 당사자들의 국적이 다양한 경우와 같이) 
공식적인 정의를 내려놓기도 하고, 또 어떤 법률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국제적인 거래”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정의하되, 더 
구체적인 정의는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V. 요약 
 
지금까지 중재합의의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의 체계를 짧게나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에 드는 
중재합의에 관한 원칙들을 도출하여보자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뉴욕협약의 수립 목적은 국제분쟁을 중재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중재합의 이행에 우호적”이고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 법원이 판단하기에 일방당사자의—서면에 의한—중재 제안을 
타방당사자가 수락한 적이 있다는 주장이 타당할 경우, 중재합의는 
형식적인 유효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뉴욕협약은 제2조에 최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이 
규정이 의미하는 바가 법원이 동 조항에 규정된 것보다 덜 엄격한 
자국 법률상 기준은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3. 법원은 당사자가 중재합의의 부존재와 무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원용할 수 있는 자국 법률의 수를 제한하여야 한다. 

4. 중재합의는 중재합의 비서명자에게도 구속력을 미칠 수 있다. 
5. 법원은 당사자들 간에 분쟁이 존재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중재 불가의 경우, 뉴욕협약이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자국 법률 체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재 불가 
사유의 인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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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어느 법원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 중재 판정지 외 국가들에서의 집행은 통상 
뉴욕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법적 효력은 
실무상 이를 허가하는 법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영토로 제한된다. 

제3조에 의하면, 국내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영토의 절차 규칙 (제I장 참조) 및 뉴욕협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외국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내법은 중재판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 종류의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 뉴욕협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문 
– 특별히 국제중재에 관련된 조문 
–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중재법 
 
제3조에 의하면, 체약국들은 중재판정이 제5조에 정의된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협약상의 중재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더 유리한 근거가 있다면 해당 법원은 그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도 있다(제I장, 제8조 제1항 참조).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지 않아 국내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안들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신청을 판단할 관할 법원 
– 증거의 제출 
– 기간제한 
– 보전조치 
– 승인 및 집행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거부가 상소 또는 불복절차 적용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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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에 대한 집행 기준 
– 승인 및 집행 절차의 비밀유지 범위 
 
다만 어떠한 경우이든 관할요건은 체약국의 외국판정 집행 의무에 
위배될 정도로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제I장, 제6조 참조) 

뉴욕협약에 의하면, 이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는 내국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중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문으로 인하여 실무상의 문제점이 발생한 
바 없으며, 집행의 여러 측면에서 적용되어 왔다. 

예를 들어 캐나다 대법원은, 협약 제3조에 의하면 캐나다 어느 
지역에서도 외국중재판정에 대해서 내국중재판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기간보다도 더 짧고 따라서 더 부담스러운 집행 
신청기간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 

뉴욕협약에 언급된 절차 규칙은 ‘신청 양식’이나 ‘권한 있는 기관’ 
처럼 뉴욕협약이 국내법에 위임한 질문에 국한된다. 반면, 집행 
조건들은 뉴욕협약 그 자체에 명시된 것들이며 뉴욕협약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규율된다: 즉, 신청인-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은 
중재합의 및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사본 및 가능하면 그 번역문만 
제출하면 되고, 피신청인은 뉴욕협약에 나열된 포괄적인 사유에만 
의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안들을 아래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신청인이 제4조에 정해진 문서들을 제출하게 되면, 피신청인이 
제5조 제1항에 포괄적으로 나열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1개 
이상의 거부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법원에서 제5조 
제2항의 거부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1. 캐나다 대법원 2010. 5.20. 선고 (Yugraneft Corporation v. Rexx Management 

Corpo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권 (2010) 343-343 면 (캐나다 

제 3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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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따르는 일반적인 규칙은 제5조에 정의된 거부 사유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거부 사유가 심각한 사안에 한하여 
인정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내용은 특히 공서양속위반을 주장하는 
경우에 분명히 드러나는데, 보통 실망한 당사자들이 그러한 주장을 
제기하지만 그것이 법원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예를 
들어, 런던은 당사자들이 자주 집행을 구하는 세계의 금융 중심지이지만, 
영국 법원이 공서양속을 이유로 외국 중재판정을 기각한 사례는 
없다(본 장의 아래 V.2참조). 

국제협약에 관한 35년간의 사례를 수록한 2010년 ICCA에서 발간한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에 의하면, 전체 사건들 중 10%만이 
뉴욕협약을 근거로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었는데, 이 비율은 최근 약간 
증가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강력한 집행 친화적인 태도와 실증적이고 
형식에서 벗어난 융통성 있는 방식에 따라 뉴욕협약에 따른 집행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태도는 바람직한 것으로서 국제무역을 활성화시키고 
촉진하기 위하여 145개국이 체결한 가장 성공적인 조약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도록 기여하고 있다(I.2의 개관 부분 참조). 
 
 
II. 1단계-신청인이 충족해야 할 요건(제4조) 
 
신청인은 중재절차의 1단계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뉴욕협약에 
명시된 문서들을 제출해야 한다(제4조 참조). 신청인은 소명자료(prima 
facie evidence)만 제출하면 된다. 1단계는 집행 법원의 집행 우호적인 
태도(pro-enforcement bias)와 실용적인 접근방식에 의하여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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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1  승인 및 집행 신청을 위한 제출 문서 

 
중재판정의 승인 및/또는 집행 신청을 검토할 때, 법원은 신청인이 신청 
당시 아래 문서들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제4조 제1항 a호), 
–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제4조 

제1항 b호), 및 
- 해당되는 경우, 위 문서들에 대한 중재판정이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 

번역문(제4조 제2항). 
 
II.2.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증명된 그 등본(제4조 제1항 a호) 
 
II.2.1. 인증(Authentication) 
 
판정문의 인증은 권한있는 기관이 그 판정상의 서명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중재판정원본 또는 그 등본에 대한 인증 목적은 
중재판정이 진정한 문언이며 임명된 중재인들이 작성한 판정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상 이러한 절차가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는 
지극히 이례적이다. 

뉴욕협약에는 인증 의무를 규율하는 법률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뉴욕협약에서는 인증 요건이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말하는지 아니면 승인 또는 집행의 신청을 받은 국가가 요구하는 
요건을 말하는지 여부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 법원은 위 두 
관할법원 중 어느 쪽이든 그 법률에 따른 인증 방식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인증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집행신청을 받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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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다른 집행 법원에서는 
자체적인 법률을 적용한다.3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더 최근에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뉴욕협약에서는 중재판정을 내린 국가에서의 진정성립 또는 
정확성 요건이 중재판정과 중재합의 또는 그 사본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아니면 중재판정을 승인하는 국가에서도 외국 문서의 인증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오스트리아의 인증요건이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따라서, 대법원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률에 따른 인증이면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4 

 
이러한 문서들은 단지 중재판정의 진정성립 및 중재판정이 뉴욕협약에 
정의된 중재합의를 근거로 내려졌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 법원은 중재판정의 진정성립에 대한 다툼이 없다면 
인증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뮌헨 항소법원의 최근 판결문 
참조.5 

                                                             
2.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Oberster Gerichtshof 사건(당사자 표시 없음) 1969. 6. 11.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I, 232 면(오스트리아 제 3 호). 

3. 예를 들면, 이탈리아: Corte di Cassazione, 1995. 3. 13. 2019 호(Società Distillerie 
Meridionali v. Schuurmans & Van Ginneken BV)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 (1996), 607-609 면(이탈리아 제 140 호).  

4. 오스트리아: Obserster Gerichtshof, 2008. 9. 3. (O Limited, et al. v. C Limit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409-417 면(오스트리아 제 20 호). 

5. 독일: Oberlandesgericht, 뮌헨, 2008. 12.17. (Seller v. German Assigne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59-361 면(독일 제 125 호) 및 

Oberlandesgericht, 뮌헨, 2009. 2. 27. (Carrier v. German Custom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2010), 365-366 면(독일 제 12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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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이렇듯 단순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는 몇 
건에 한정된다(예를 들면, 2003년 스페인 대법원 사건에서, 신청인은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재판정 사본을 제출한 바 있다).6 법원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추가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신청의 장애요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II.2.2 증명(Certification) 

 
증명의 목적은 중재판정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는데 
있다. 뉴욕협약은 증명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증명절차는 일반적으로 법정지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판정 사본에 대한 증명 권한이 있는 자들의 범주는 판정문 원본의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의 범주와 동일하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중재절차를 관리한 중재기관 소속 사무총장의 증명이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된다. 
 
II.3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그 증명된 등본(제4조 제1항 a호) 

 
본 조항에서는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가 일응 유효한 중재합의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이 단계에서 중재합의가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제II장 

                                                             
6. 스페인: Tribunal Supremo, Civil Chamber, Plenary Session, 2003. 4. 1. (Satico 

Shipping Company Limited v. Maderas Iglesias)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582-590 면(스페인 제 5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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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 참조) 또는 관련 준거법에 의하여 유효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7 

중재합의의 유효성 및 뉴욕협약 제2조 제2항에 정해진 서면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은 승인 또는 집행 절차 중 2단계에서 
이루어진다(본 장의 아래 IV.1, 제5조 제1항 a호 참조). 

내국법상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그 등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국가의 법원은 본 협약 제7조에 명시된 더 유리한 조건의 권리 
행사의 원칙(more-favorable-right principle)을 적용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배제할 수도 있다(제I장 V.1 참조). 독일 법원의 판결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바, 독일 법원은 뉴욕협약에 의거하여 독일에서 
외국 판정의 집행을 구하는 신청인들은 인증된 중재판정문 원본 또는 
등본만을 제출하면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8 
 
II.4. 신청 시점에 제출해야 하는지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대한 신청을 할 때 관련 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법원은 대개 당사자들로 하여금 집행 절차에서 이러한 
하자를 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9 

그러나 이탈리아 법원은 문서의 제출은 승인 또는 집행 절차 개시의 
필수적인 요건이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본다. 이탈리아 대법원은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그 등본은 

                                                             
7. 예를 들면, 싱가폴: 싱가폴 대법원, 고등법원, 2006. 5. 6. (Aloe Vera of America, Inc 

v. Asianic Food (S) Pte Ltd and Another) Yeark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489-506 면(싱가폴 제 6 호). 

8. 최근의 사례로서, 독일: Oberlandesgericht, 뮌헨, 2009. 10. 12. (Swedish Seller v. 

German Buy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83-385 면(독일 

제 134 호). 

9. 스페인: Tribunal Supremo, 1989. 4. 6. (Sea Traders SA v. Particpaciones, Proyectos y 

Estudios S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 (1996), 676-677 면 (스페인 

제 2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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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의 집행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한 바 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하자는 새로운 집행 신청서를 다시 제출함으로써 시정될 수 
있다.10 
 
II. 5 번역문(제4조 제2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제4조 제1항 a호 및 
b호에 언급된 중재판정 및 중재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 제2항). 

법원은 실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다. 뉴욕협약에는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때 번역문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수의 체약국 법원들은 신청서 제출시에 번역문을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사례들은 번역문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이다. 
 
–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장은 중재판정 및 중재합의의 번역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이유는 위 문서들이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알고 있는 영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었다.11 

– 취리히 항소법원은 중재조항이 포함된 계약 전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중재조항이 포함된 부분이면 족하다고 

                                                             
10. 최근 사례, 이탈리아: Corte di Cassazione, First Civil Chamber, 2009. 7. 23. 17291 호 

(Microware s.r.l. in liquidation v. Indicia Diagnostics S.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418-419 면 (이탈리아 제 182 호). 

11. 네덜란드: 법원장, Rechtbank, 암스테르담, 1984. 7. 12. (SPP (Middle East) Ltd. v. 

The Arab Republic of Egypt)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 (1985), 487-490 면 

(네덜란드 제 1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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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하였다. 건설계약은 별첨까지 포함하여 1,000페이지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12 

 
번역문 제출을 요구한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아르헨티나 연방 항소법원은 집행 절차가 진행된 지역에서 번역 

업무를 수행할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공적이거나 선서한 번역관이 
아닌 개인 번역관이 작업한 번역문은 뉴욕협약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3 

– 오스트리아 대법원은 신청인이 ICC중재 판정문의 처분명령 부분에 
대한 번역문만 제출한 사례를 심리하였고, 이 하자가 시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1심 법원으로 
환송하도록 결정하였다.14  

 
 
III. 2단계-집행 거부사유(제5조) –일반사항 
 
이 단계는 아래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다. 
 
– 본안 검토는 하지 않음 
– 열거된 사유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책임, 
–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열거규정) 

                                                             
12. 스위스: Bezirksgericht, 취리히, 2003. 2. 14 및 Obergericht, 취리히, 2003. 7. 3 (Italian 

Party v. Swiss Company)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18-320 면 

(스위스 제 37 호). 

13. 아르헨티나: Camara Federal de Apelaciones, City of Mar del Plata, 2009. 12. 4. (Far 
Eastern Shipping Company v. Arhenpez S.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18-320 면 (아르헨티나 제 3 호). 

14. 오스트리아: Oberster Gerichtshof, 2006. 4. 26. (D. SA v. W GmbH)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259-265 면 (오스트리아 제 1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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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사유의 협의적 해석 
– 거부사유들 중 하나가 존재하더라도 승인 및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제한적 재량권 
 
III.1. 본안 검토는 하지 않음 
 
법원은 중재인들이 사실관계 또는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지라도,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자신들의 본안 판단으로써 대체할 
수 없다. 

뉴욕협약에서는 절차적 사안에 대하여 사실상의 항소(de facto 
appeal)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본 협약에서는 관계 당국이 하나 
이상의 거부 사유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하는데, 그 중 많은 경우는 
중대한 적법절차 위반을 포함한다.   
 
III.2 피신청인의 열거 사유에 대한 피신청인의 입증책임 

 
피신청인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며, 제5조 제1항에 명시된 사유에 
의해서만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항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들은 
뉴욕협약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법원은 제5조 제2항에 명시된 두 
가지 사유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III.3. 승인 및 집행 거부사유(열거규정) 

 
요약하자면, 승인 및 집행에 반대하는 당사자는 다음 5개의 사유들 중 한 
개를 원용하고 또 입증하여야 한다. 
 
(1) 당사자들의 무능력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로 인하여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자는 유효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항 
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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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신청인이 적절한 통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피신청인이 적법절차의 
위반으로 인하여 변론할 수 없는 경우(제5조 제1항 b호), 

(3) 판정이 중재합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분쟁에 관한 경우(제5조 제1항 c호),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와 합치하지 
않거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제5조 제1항 d호), 

(5) 판정이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이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제5조 제1항 e호). 

 
위 경우들은 피신청인이 원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유들이다. 
또한, 법원은 아래 언급된 사유들을 근거로 승인 및 집행을 직권으로 

거부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 피신청인은 아래 사유들도 승인 및 
집행의 반대 사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6)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집행을 구하는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제5조 제2항 a호), 
(7)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제5조 

제2항 제b호). 
 
III.4. 거부 사유의 협의적 해석 
 
뉴욕협약의 기안자들은 이 협약의 목적, 다시 말해, “중재판정이 
체약국에서 집행되는 기준을 단일화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15 (제1장 
I.2  참조) 이 협약에 따른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반대하는 사유는 좁게 

                                                             
15. 미국: 미합중국 대법원, 1974. 6. 17 (Fritz Scherk v. Alberto-Culver Co.)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 (1976) 203-204 면(미국 제 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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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중대한 경우에 한하여 거부가 인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의도하였다. 

대부분의 법원들은 제5조에 나열된 사유들의 해석에 관하여 
제한적인 접근방식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연방의 제3 순회 
항소법원은 2003년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 Export Co., Ltd. v. 
Chi Mei Corp.사건에서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다. 
 

“법원은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에 우호적인 정책에 발맞추어, 집행에 
대한 항변을 뉴욕협약 제5조에 명시된 항변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그러한 예외사항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였다.”16 

 
마찬가지로, New Brunswick Court of Queen’s Bench에서는 2004년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다: 
 

“뉴욕협약 제5조에 명시된 거부 사유들은 협의적이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17 

 
이 협약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사안은 중재사건의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하자를 인지하였으나 중재사건 진행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 이러한 문제는 집행 단계에서 
최초로 재판관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 

                                                             
16. 미국: 미국연방 제 3 순회 항소법원, 2003. 6. 26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v. Chi Mei Corpo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X 
(2004), 1003-1025 면 (미국 제 459 호). 

17. 캐나다: New Bruswick Court of Queen’s Bench, Trial Division, Judicial District of 
Saint John, 2004. 7. 28 (Adams Management & Services Inc. v. Aurado Energy Inc.)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 (2005) 479-487 면 (캐나다 제 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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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체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절차적인 사안에도 
적용되는 신의성실의 일반원칙(때때로 권리포기 또는 금반언의 
원칙이라고 칭함)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다.18  

예를 들면, 
 
– 러시아연방의 The Federal Arbitrazh(Commercial) Court the 

Northwestern District는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관할권이 
부존재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집행판결 소송에서 
그러한 이의를 처음으로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19 

– 스페인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중재절차 진행 중에 중재를 거부할 수 
있었으므로, 재판절차에서 중재합의를 거부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20 

 
일부 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당사자가 중재판정취소 절차에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18. UNCITRAL 모델중재법(2006 개정판) 제 4 조는 아래와 같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중재합의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당사자가 

지체없이 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철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19. 러시아연방: Federal Arbitrazh (Commercial) Court, Northwestern District, 2004. 12. 9. 
(Dana Feed A/S v. OOO Arctic Salm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8) 658-665 면(러시아연방 제 16 호). 

20. 스페인: Tribunal Supremo, Civil Chamber, 2000. 4. 11 (Union Générale Cinema, v. X 
Y Z Desarrollos, S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525-
531 면(스페인 제 5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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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를린 항소법원은 독일인 피신청인이 우크라이나 법률에서 정한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내의 취소소송에서 집행거부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뉴욕협약상의  집행 거부 사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비록 뉴욕협약에 금반언의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일법상 내국중재판정에 관하여 수립된 배제조항(Präklusion)이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21 

 
III.5. 거부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제한적 재량권 
 
일반적으로 법원은 뉴욕협약상의 거부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집행을 
거부한다. 

그러나 일부 법원은 뉴욕협약상 집행 거부 사유의 존재가 입증된 
경우에도 집행을 승인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거부 사유가 중재에 적용되는 절차적 규칙의 사소한 위반-사소한 
사건(de minimis case)-에 관한 경우 또는 피신청인이 중재절차 중 거부 
사유를 제기하는 것을 간과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2 (본 장의 위 
III.4에서 설명된 사건들도 참조). 

                                                             
21. 독일: Kammergericht, Berlin, 2008. 4. 27. (Buyer v. Suppli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510-515 면 (독일 제 119 호). 

22. 홍콩: 홍콩대법원, 고등법원, 1993. 1. 15 (Paklito Investment Ltd. v. Klockner East 

Asia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IX(1994) 664-674 면(홍콩 제 6 호) 및 

홍콩대법원, 고등법원, 1994. 12. 16 (Nanjing Cereals, Oils and Foodstuffs Import & 
Export Corporation v. Luckmake Commodities Trading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 (1996) 542-545 면(홍콩 제 9 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항소법원 2008. 6. 18(IPOC International Growth Fund 
Limited v. I.V Finance Group Limit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I 
(2008) 408-432 면(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제 1 호). 

영국: High Court, Queen’s Bench Division (Commercial Court), 1997. 1. 20 (china 
Agribusiness Development Corporation v. Balli Trading)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V (1999)732-738 면(영국 제 5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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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들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거부될 수 있다…”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제5조 제1항의 영문본 문구에 근거하고 있다. 이 문구는 
뉴욕협약의 5개 공식 언어들 중 3개, 즉, 중국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프랑스어본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없으며, 승인 및 집행은 “seront refusées,” 즉 “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IV.  피신청인이 입증해야 할 거부 사유(제5조 제1항) 
 
IV.1 사유 1: 중재합의 당사자의 무능력 및 중재합의의 무효(제5조 

제1항 a호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IV.1.1. 당사자의 무능력 

 
이 항목에 따라 발생하는 쟁점의 종류에는 정신적 무능력, 육체적 불능, 
법인의 이름으로 행위할 권한의 결여 또는 계약 당사자가 너무 어려서 
서명할 수 없는 경우(미성년자) 등 “무능력”을 사유로 한 항변들이 
포함된다. 

또한, 제5조 제1항 a호의 문맥상 “무능력”이라는 단어는 “계약 체결 
권한의 결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예를 들면, 관련 준거법에서 
국영기업 등의 당사자가 특정 유형의 잠재적 분쟁에 대하여 중재합의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률로써 국영기업이 국방계약과 관련된 계약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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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합의 체결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기도 한다(이에 반대되는 예로서 
제II장IV.6.2 에서는 스위스 국제사법을 제시하고 있다).23 

국가, 국영기업 및 기타 공공 단체는 단지 그 지위로 인하여 
뉴욕협약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뉴욕협약 제1조 제1항에서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인들과 상업 계약을 체결하는 공법인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법원은 제한적 주권면제 및 주권면제의 포기 
이론에 근거하여 중재합의의 집행 및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반대하여 국가가 제기하는 주권면제 항변을 기각한다. 위 법원들은 또한 
사법적, 상업적 행위(acta de jure gestionis)와 권력적, 공법적 행위(acta de 
jure imperii)사이의 차이를 내세우거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원칙 및 국제질서(ordre public réellement international)의 
창설을 근거로 내세운다. 이러한 구분은 집행의 측면과 관련된 일부 
사건 에서도 이루어 진다. 

그 한 가지 사례로는 FG Hemisphere라는 2010년 홍콩 사건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의 국영기업(Chinese State-Owned Enterprise, 
CSOE)이 특정 채굴권에 대한 대가로 콩고 민주공화국에게 지급해야 할 
광산 입장료에 대하여 CSOE의 자산(CSOE자산)을 대상으로 한 2건의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되었다. 24  중국 정부는 절대적 
주권면제이론을 과거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였고, 현재에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CSOE자산은 집행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3. 스위스 국제사법 제 177 조 제(2)항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중재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 또는 국가가 지배하는 기업 또는 국가에 의해 

통제되는 조직인 경우, 해당 당사자는 내국법에 근거하여 분쟁의 중재에 의한 

해결 가능성 또는 중재 대상이 될 자격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24. 홍콩: 항소법원, 2010. 2. 10. 및 2010. 5. 5. (FG Hemisphere Associates LLC v.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et al.), CACV 373/2008 & CACV 43/2009 (2010.2 
10.);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92-397 면(홍콩 제 24 호). 본 

handbook 출간 당시, 이 결정에 대한 항소는 홍콩 최종 항소법원에 계류 중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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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은 홍콩 법원이 제한적 주권면제이론을 적용하고 있고, 그 결과 
주권행사 목적으로 의도되지 않은 CSOE자산의 일부는 집행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뉴욕협약에서는 당사자의 능력에 적용되는 법(“적용 가능한 
법률”)을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법률은 승인 및 집행이 신청된 법원의 섭외사법 규칙, 즉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주소지법이나 회사의 설립지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IV.1.2. 중재합의의 무효 
 
제5조 제1항 a호에서는 “제2조에 규정된” 중재합의가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무효인 경우”의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이 거부 사유는 실무상으로도 자주 원용된다. 

피신청인들은 흔히 이 사유를 근거로, 중재합의가 제2조 제2항에서 
요구된 바와 같이 “서면”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한다(제II장 IV.2  참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집행 거부 사유는 뉴욕협약의 의미 내에서 볼 때 중재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 거부 사유를 근거로 제기 가능한 다른 일반적인 
항변 사례로는 합의 유도 과정에서의 불법, 강박 또는 사기가 있다. 

가끔씩 피신청인은 관련 중재합의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다투기 
위하여 이러한 거부 사유를 내세운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중재인들이 
내린 결정과는 독립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예를 들어 Sarhank Group사건에서는, 피신청인이 
당사자들간에 서명된 중재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5  미국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이집트 

                                                             
25. 미국: 미국연방 제 2 순회 항소법원, 2005. 4. 14 (Sarhank Group v. Oracle 

Corpo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 (2005) 1158-1164 면(미국 

제 52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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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피신청인이 중재조항에 구속된다고 본 중재인들의 판정에 
의존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오히려 지방법원은 집행을 위하여 
중재판정을 검토할 때, 미국 연방법을 이 사안에 적용했어야 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환송함으로써 “사실관계의 
일부로서 [피신청인이] 미국의 계약법 또는 대리인법에서 인정되는… 
근거에 따라… 중재합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Dallah Real Estate & Tourism Holding Co v. Pakistan사건에 대한 최근 
판결에서, 영국 대법원은 영국에서의 자기권한 심사의 원칙(doctrine of 
competence-competence)의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26  대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자기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뉴욕협약에 따라 집행을 신청한 상태에서 관할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법원은 관할에 관한 쟁점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및 쟁점에 대해 다시 심리할 권한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자기권한 심사권이 전 세계 각국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대법원은 25번째 문단에서 “모든 국가에서는…중재인의 
관할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일정 형식의 사법적 검토를 실시한다. 
결국, 당사자들이 계약에 이르지 않았다면… 계약에 의하여 
중재기관에게 권한이 부여될 수도 없다.” (미국 China Minmetals사건 
인용: 주석 16번 참조.) 

따라서 중재판정부가 자신의 관할권을 판정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중재판정부에게 전권이 부여될 수는 없다. 중재지에 있지 않은 집행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재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법원(Lord Collins 판사)은 국제적인 추세가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대한 재심사를 제한하는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뉴욕협약의 집행 
우호적인 정책을 강조하면서 둘 사이에 우선순위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Lord Collins판사는 1996 년 법률 제30조(Section 30 of the 1996 Act)에 
따르면, 영국에서 중재판정부는 선결문제로서 관할권 보유 여부를 
질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사안이 법원에 제기되면, 해당 

                                                             
26. 영국: [2009] EWCA Civ 755; [2010] 2 W.L.R 805 (CA (C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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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중재인들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검토가 아닌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대법원은 중재판정이 이루어진 프랑스에서도 그 
입장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영국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이 있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프랑스 항소법원은 중재판정부가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옳았다고 판시하면서, 쟁점이 된 3건의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27 해당 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대한 
사법적 검토의 범위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지는 않았으나,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충분히 검토하였다. 

(당사자들을중재에 회부하기 위하여 법원에게 요구되는 검토 
범위에 대하여 제II장 III.2 참조). 
 
IV.2. 사유2: 통고의 부존재 및 적법절차 위반;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제5조 제1항 b호)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을 경우.”      

 
제5조 제1항 b호에서는 중재판정의 승인, 집행 거부 사유로서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i)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못했거나, (ii)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론의 기회, 또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거부 사유는 법원이 절차적 사안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와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의도는 아니다. 입증되어야 할 사항은 
집행을 거부하는 당사자가 실질적인 변론을 통하여 중재판정부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는 점이다.  

                                                             
27. 프랑스: 2011. 2. 17 항소법원(Gouovernement du Pakistan – Ministere des Affaires 

Religieuses v. Dallah Real Estate and Tourism Hold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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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2.1. 공정한 심리를 받을 권리 

 
제5조 제1항 (b)호에 의하면, 당사자들은 공정성의 최소 요건들이 
충족되는 공정한 심리를 받아야 한다. 미국 제7순회 항소법원에서는 
공정성의 최소 기준을 “적절한 통고, 증거 심리 및 중재인의 공정한 
판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재인들은 절차 진행 방식에 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IV.2.2. 통고의 부존재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 또는 중재절차에 대하여 통고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만약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중재절차에 
참여하였다면, 이후에 해당 당사자가 통고가 부적절했다고 불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 피신청인이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단계에서 
통고의 증거를 신중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주소를 
변경하였거나 팩스 또는 기타 통신 기기를 통한 수신이 불확실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통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 
중재인들과 중재 신청인은 중재 진행 사실 및 중재판정부의 선정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노력을 하였다는 독립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판정 결과에 대한 집행이 거부될 수 있다. 그러한 사례들 중 
하나로서, 스웨덴 대법원은 중재인들이 스웨덴인 당사자의 최초 주소에 
발송된 내용이 송달되지 않은 채로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집행을 거부하였다.28 

                                                             
28. 스웨덴: 2010. 4. 16. Högsta domstolen (Lenmorniiproekt OAO v. Arne Larsson & 

Partner Leasing Akitiebolag) Yearbook XXXV (2010) 456-457 면(스웨덴 제 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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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절차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당사자의 선택사항일 수도 
있다. 중재에 관한 실제 통지를 피신청인이 수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중재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그러한 거부가 
제5조 제1항 b호에 따른 적법절차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 
어느 당사자가 중재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집행 거부 
사유는 아니다. 
 
IV.2.3. 적법절차 위반: “변론할 수 없었음” 

 
잘 알려진 미국 판례들 중 하나인 Aircraft Industries v. Avco Corp.은 
피신청인이 변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 
사례이다. 29  피신청인은 의장 중재인(나중에 교체됨)과 협의 후에, 
전문가로 나선 회계법인의 손해배상액 산정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청구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의장 중재인의 권고를 따랐다. 피신청인은 
요약본만을 제출하였으나, 요청 받는 경우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을 밝혔다. 중재판정부는 종국적으로 뒷받침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다. 미국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패소 당사자가 손해배상에 대하여 변론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중재인들이 공정하게 행동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 많은 판정들의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되었다. 그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나폴리 항소법원은 이탈리아인인 피신청인에게 비엔나에서 열리는 

심리에 참석하라고 1개월 전에 통지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피신청인의 지역이 심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29. 미국: 미국연방 제 2 순회 항소법원, 1992. 11. 24 (Iran Aircraft Industries and Iran 

Helicopter Support and Renewal Company v. Avco Corpor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VIII (1993) 596-605 면 (미국 제 143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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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충분하였다는 이유로 오스트리아 판정에 대한 집행을 
거부하였다;30   

– 영국 항소법원은 당사자들 중 한 명이 심각한 질병이 있어 휴정을 
신청했으나 신청 과정에서 그 사유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한 
상태라면, 이는 해당 당사자가 항변 제출 등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비현실적이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도 판정의 집행을 거부하는 판정을 확정하였다;31 

– 홍콩 고등법원은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가 
피신청인에게 중재판정부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정의 
집행을 거부하였다.32 

 
적법절차의 부재라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중재인이 집행을 반대하는 당사자 측 증인의 편의를 위한 심리 기일 

재조정을 거부한 사례, 
– 중재판정부가 휴회를 거부하고 추가 증거개시절차(discovery)를 

거부한 사례, 
– 중재판정부가 파산절차를 이유로 추가 휴회 및 중재절차 진행을 

유예해 줄 것을 거부한 경우, 
– 중재판정부가 추정 및 입증책임에 대하여 판단을 내린 경우, 
–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 시에 이전에 주장되지 않은 새로운 법리를 

인용하였다고 주장된 경우, 

                                                             
30. 이탈리아: 1982. 5. 18. Corte di Appello, Naples (Salemo Section) (Bauer & 

Grossmann OHG v. Fratelli Cerrone Alfredoe Raffael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 (1985) 461-462 면 (이탈리아 제 70 호). 

31. 영국: 2006. 2. 21. 및 2006. 3. 8.항소법원(민사부). 

32. 홍콩: 1993. 1. 15. 홍콩 대법원, 고등법원 (Paklito Investment Ltd. v. Klockner East 

Asia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IX (1994) 664-674 면 (홍콩 제 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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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재판정부가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축소시킨 경우, 
– 당사자들이 재판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체포될 것을 두려워하여 심리 

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회사 대표가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여 심리기일에 참석할 수 없었던 

경우. 
 
IV.3. 사유3: 중재판정부의 권한유월/중재합의의 범위 일탈 (제5조 

제1항 c호)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제5조 제1항 c호에 명시된 거부 사유는 판정이 
 
–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경우이다. 
 
제5조 제1항 c호의 사유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결정을 받기 
위하여 중재 부탁하기로 한 사안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관할권이 있다는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게 판단을 부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중재합의 내용 및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에게 
구하는 청구취지를 살펴 보아야 한다. 당사자들이 중재 부탁하기로 한 
사안들을 명시하고 있는 중재합의의 언어는 매우 중요하다. 해당 
사안들은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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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기관들이 공표한 모델 조항들은 당사자들의 실체적인 
합의(보통은 계약의 형태)에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매우 광범위한 관할권을 중재판정부에 부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건의 성숙성(ripeness) 및 
유사한 사안들은 보통은 증거능력의 문제(관할권이 아님)이기 때문에 
법원의 고려 대상이 아니다. (중재인들의 자기권한 심사권 및 
중재합의에 관한 법원의 검토에 대하여는 위 제II장 III.1 참조). 

 법원은 판정의 일부만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경우, 
판정에 대한 부분적인 집행을 명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데, 이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에 속하는 부분이 별도 분리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 내용은 제5조 제1항 c호 하단의 단서조항에 나타나 있다(“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IV.4. 사유 4: 중재판정부의 구성 또는 중재 절차에서의 하자(제5조 

1항 d호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5조 제1항 d호에는 아래 사항들에 관하여 2가지 형태의 예상되는 
위반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 중재판정부의 구성 
– 중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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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4.1.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5조 제1항 d호의 첫 번째 사항은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 또는 그 구성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합의가 반영되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사건을 판단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을 거부함으로써 해당 중재인이 법원에 
의하여 임명되는 경우, 또는 중재인들에 대한 기피신청이 수용되어 
당사자들이 선택한 규칙 및 준거법에 따라 대체되는 경우들은 이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조 제1항 d호에서는 법원이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할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는지 여부; 
2.  중재판정부 구성에 합의하였다면, 합의 사항들이 결정되어야 함; 
3.  위 합의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4.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은 중재판정부 구성이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사자들은 중재 조항에서 의장중재인 또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는 중재 기관을 지정하였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비슷한 문제는 중재인을 특정 집단 구성원들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였으나, 다른 집단에서 선정하는 경우에도 발생한다. 그런 
경우, 법원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반대하는 당사자가 실제로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집행을 거부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사소한 절차적 일탈을 제외하고는 공정한 절차적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위반 내용이 
미미하다면 법원이 집행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의 예시라 할 수 있다. 
(위 Section III.5 본 장 상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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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China Nanhai사건에서 홍콩 고등법원은, 비록 
중재판정부의 구성에 관한 당사자들의 구체적 합의가 준수되지 
않았을지라도, 집행 법원은 해당 위반 행위가 비교적 사소한 것이라고 
판단한 경우 판정을 집행하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33 

중재합의에는 2인 이상의 중재인들에 대한 특정 자질을 명시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특정 언어 구사능력 구비, 특정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거나, 특정 관할권에서 변호사 자격 보유, 공학 학위 보유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법원은 중재인이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점이 실제로 절차적 공정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재인은 중재 조항에 의하면 “상업 종사인”이거나 
특정 업계에서의 유경험자이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격이 없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의 집행은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다. 

제5조 제1항 d호의 첫 번째 사항에 근거한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뮌헨 항소법원은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의 제기를 기각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조항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중재인들이 아닌 단독 중재인으로 
구성되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중재판정부의 구성 사실 자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절차 진행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였다.34 

– 스페인 대법원 사건에서, 중재합의에는 분쟁에 대한 중재를 
프랑스에 소재한 the Association Cinématographique 

                                                             
33. 홍콩: 1994. 7. 13. 홍콩 대법원, 고등법원 (China Nanhai Oil Joint Service 

Corporation Shenzen Branch v. Gee Tai Holdings Co.,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 (1995) 671-680 면 (홍콩 제 8 호). 

34. 독일: Oberlandesgericht, Munich, 2006. 3.15. (Manufacturer v. Supplier, in liquidation)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499-503 면 (독일 제 1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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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nelle de Conciliation et d’Arbitrage (ACPCA) 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피신청인이 중재에서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자, 국제영화제작자 협회연맹의 회장이 중재인을 
선정하였다. 법원은 이 중재인 선정은 당사자들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중재인 선정은 
ACPCA규칙의 해당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35 

 
제5조 제1항 d호의 첫 번째 부분에 근거한 이의 제기가 수용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플로렌스 항소법원은 1978년, 중재지가 런던으로서 2인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중재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해당 중재 
조항에는 3인의 중재인이 선정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양측 당사자가 선정한 중재인들은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에 제3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았다 – 이러한 
행위는 당시 영국법 상으로는 허용되는 것이었다.36  

– 미국연방 제2 순회 항소법원은 중재판정부 구성에 관한 당사자들의 
합의가 중재합의에 따른 선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 법원은 양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에게 관련 중재합의 조항에 명시된 

                                                             
35. 스페인: Tribunal Supremo, Civil Chamber, 2000. 4. 11 (Union Générale Cinéma, v. X 

Y Z Desarrollos, S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525-
531 면(스페인 제 50 호). 

36. 이탈리아: 1978. 4. 13. Corte di Appello, Florence (Rederi Aktiebolaget Sally v. srl 

Termare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V (1979) 294-296 면 (이탈리아 

제 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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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의장 중재인 선정에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의장 중재인을 선정하였다.37 

 
IV.4.2. 중재절차 

 
본 협약에 패소 당사자에게 중재판정부의 절차에 관한 결정들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제5조 
제1항 d호는, 판단을 요구 받은 법원이, 증인의 증언을 들을 것인지 여부, 
반대신문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주장서면 제출 횟수 등에 관하여 
중재인들과 상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5조 제(1)항 d호의 두 번째 사항은 합의된 절차로부터 더 
근본적인 이탈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1개의 중재기관의 
규칙에 따르기로 합의하였으나 실제로는 타 기관의 규칙에 따라 중재가 
진행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중재기관의 규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제5조 제1항 d호의 두 번째 사항에 기한 이의 제기가 수용되지 않은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브레멘 항소법원은 터키에서 진행된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가 

피신청인의 구두 심리 요청을 수락하지 않았고 새롭게 제시된 
증거도 무시하였기 때문에 터키 민사소송법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했던, 이스탄불 상업회의소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판시하였다.38  

                                                             
37. 미국: 미국연방 제 2 순회 항소법원, 2005. 3. 31 (Encyclopaedia Universalis S.A. v.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 (2005) 1136-
1143 면 (미국 제 520 호). 

38. 독일: Hanseatisches Oberlandesgericht, Bremen, 1999. 9.30. (Claimant v. Defendant)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 (2006), 640-651 면 (독일 제 8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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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플로리다주 북부 지방법원에서, 피신청인 Devon 

(중국해상중재위원회, China Maritime Arbitration Commission, 
CMAC 에서 진행된 중재사건에서는 신청인이었음)은 CMAC 이 

상대방 당사자의 반대청구를 각하시켰음에도 상대방 당사자에게 

나중에 별도의 소 제기를 허용했고 이것이 결국 Devon 의 청구와 

병합되었으므로 해당 중재는 중화인민공화국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주장을 기각하면서, Devon 은 

CMAC 의 결정이 중국법 상 부적절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39 
 
제5조 제1항 d호의 두 번째 사항에 기한 이의 제기가 수용된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스위스 항소법원은 독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면서, 

중재절차가 당사자들의 합의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중재합의에서는 “모든 분쟁은 단일하고 동일한 중재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중재지를 함부르크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중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는 바, 1단계에서 2인의 
전문가들에 의한 품질관련 중재를 진행하고, 그런 다음 3인의 
중재인들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의한 중재를 진행하였다.40 

– 터키 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41 

                                                             
39. 미국: 미국 플로리다 주 북부 지방법원, Pensacola 지원, 2010. 3. 29 미국연방 제 2 

순회 항소법원, 2005. 3. 31 (Pactrans Air & Sea, Inc. v. China National Chartering Corp., 

et al.)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526-527 면 (미국 제 697 호). 

40. 스위스: Appellationsgericht, Basel-Stadt, 1968. 9. 6 (Corporation X AG, buyer  v. Firm 

Y, sell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 (1976) 200 면 (스위스 제 4 호). 

41. 터키: 항소법원 법무 15 부, 1996. 2. 1. (Osuuskunta METEX Andelslag V.S. v. Türkiye 
Electrik Kurumu Genel Müdürlügü General Directorate, Ankar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I (1997) 807-814 면(터키 제 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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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 대법원은 동일 분쟁에 대하여 스톡홀름 판정을 

집행하였으나, 베이징 판정은 집행하지 않았다. 법원은 베이징에서 

내려진 판정은 어느 당사자가 먼저 중재를 제기하였는지에 따라서 

스톡홀름 또는 베이징에서 1 건의 중재만을 계획했던 당사자들의 

합의와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42 
 
IV.5. 사유5: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중재판정의 취소, 정지(제5조 

제1항 e호)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5조 제1항 e호는 피신청인이 판정에 대해 아래 사항을 입증할 경우의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대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 판정이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나 또는 그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IV.5.1. 구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판정 

 
뉴욕협약 초안을 작성한 사람들은 이 부분의 문맥상 “최종적인”이라는 
단어(1927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협정에서 동일 
맥락에서 사용되어 옴)보다는 “구속력 있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43“구속력 있는”이라는 단어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판정에 

                                                             
42. 이탈리아: Corte di Appello, Florence, 2001. 2. 7. 제 1732 호 (Tema Frugoli SpA, in 

liquidation v. Hubei Space Quarry Industry Co. Lt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390-396 면 (이탈리아 제 170 호). 

43. 1927. 9. 26. 제네바에서 서명된,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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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는 1927년 제네바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해당 당사자는 인가장(exequatur)을 얻을 
필요가 없고,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하여 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법원 또는 
그 국가의 법령을 떠날 필요(double exequatur라고 알려짐)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exequatur가 본 협약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법원 및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들은 판정이 제5조 제1항 e호의 의미 내에서 어느 
시점부터 “구속력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에 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다. 일부 법원들은 그 시점이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44  다른 법원들은 이 문제를 판정에 
적용되는 법령과는 독립적으로 결정하는데, 외국 중재판정은 
당사자들이 통상적인 구제수단을 이용할 수 없거나 더 이상 이용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한다.45 
이는 다시말해 판정에 대해서 더 이상 항소 중재나 법원을 통해 본안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만약 당사자들이 ICC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ICC중재규칙은 제28조 제6항에서 “모든 판정은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4. 예를 들면, 프랑스: Tribunal de Grande Instance, Strasbourg, 1970. 10. 9 (Animalfeeds 

International Corp. v. S.A.A. Becker & Ci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II (1977) 
244 면 (프랑스 제 2 호). 

45. 예를 들면, 스위스: Tribunal Fédéral, First Civil Chamber, 2008. 12. 9. (Compagnie X 

SA v. Federation Y)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V (2009) 810-816 면 

(스위스 제 40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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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5.2. 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i) 중재판정의 취소(set aside) 
관할권에 따라, 이 절차는 “vacatur(판결이나 명령을 무효화시키는 
행위)” 또는 “annulment(취소)”절차라고도 불린다.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권을 가진 법원들은 판정이 내려졌거나 내려진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즉, 중재지의 법원들에 국한된다(1장 III.1.1. 
참조). 

이 법원들은 중재 판정에 대하여 “감독” 또는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대조적으로,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을 받은 
법원들은 판정에 대하여 “집행” 또는 “2차적” 관할권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권한은 뉴욕협약의 승인 및 집행 거부 사유의 
존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판정이 취소되었다는 이의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판정이 1차적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판정 취소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점은 
패소 당사자가 취소 소송을 개시함으로써 집행을 연기할 수 없도록 한다. 

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6조에서 다루고 
있는데, 제6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집행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판정의 집행에 대한 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소 또는 정지 신청은 제5조 제1항 e호에 언급된 관할 법원, 즉 
1차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된 상태이어야 한다. 
 
(ii) 판정 취소의 결과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또는 동 국가의 법령에 따라 판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의 법원은 여전히 뉴욕협약 제도권 
밖에서 승인 및 집행을 허용할 수 있다. 최초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판정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정이 집행 가능하다고 본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는 제7조 제(1)항, 즉 더 유리한 
권리 조항을 통하여, 뉴욕협약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뉴욕협약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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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에 의하여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은 법원들로 
하여금 뉴욕협약에서 승인이나 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때라도, 그보다 더 
유리한 집행제도를 적용하여 승인 및 집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제1장  V.1. 참조). 
 
(iii) 판정이 “정지된” 경우 
제5조 제1항 e호 역시 판정의 집행은 그 적용을 받는 당사자가 판정이 
“그것이 내려진 국가의 법원 또는 동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정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IV.5.2 (i)항에서 볼 수 있듯이, 뉴욕협약 제6조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판정의 정지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그 집행에 
관한 판결을 연기할 수 있다. 

판정의 “정지”에 대해서는 뉴욕협약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이 용어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서 법원이 그 판정의 집행 
가능성(가령 취소 소송 시까지 법 적용의 결과에 의하지 않은)을 
정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왔다. 
 
 
V. 법원이 직권으로 내세우는 거부 사유(제5조 제2항) 
 
본 협약 제5조 제2항에서는 다음과 규정하고 있다.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가.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 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일 경우, 또는 
나.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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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2항의 사유를 통하여 집행이 신청된 국가의 공공 이익이 
보호되며, 따라서 법원은 판정의 승인 및 집행 신청이 이루어진 때 
직권으로(ex officio) 그러한 사유를 원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는 당사자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들을 원용하곤 한다. 
 
V.1 사유 6: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제5조 제2항 a호) 
 
요약하자면 제5조 제2항 a호의 “분쟁으로 해결할 수 없음”이라는 거부 
사유는, 해당 분쟁이 법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인 경우 적용 
가능하다. 

예를 들면, 형사 사건은 명백히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만 해결되어야 할 사건들은 중재로 해결할 수 없다. 
그 예는 아래와 같다. 

 
– 이혼 
– 아동의 양육권 
– 재산 분할 
– 유언 
– 파산, 및 
– 회사의 청산 
 
현대의 추세는 비용의 절감, 당사자들의 중재합의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다수 법원들의 더 개방된 태도 및 각국 입법부의 국제중재에 대한 지지 
등의 여러 요인들의 결과로서, 법원의 관할권에만 전속되는 사건들의 
범위는 작아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분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라는 거부 사유는 국내 상황과 대비되는 국제적 환경에서는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국내외 공공 질서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본 장의 
아래 V.2 참조). (“중재로 해결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2장 의 
IV.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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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대상 사안이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증인 및 집행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의 법령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중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은 청구 내용 중 중대한 부분이어야 하며 
부수적인 부분이어서는 안 된다. 

제5조 제2항 a호에 따른 집행 거부 사례는 아래와 같이 그리 많지 
않다. 

 
– 벨기에 대법원이 독점판매점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안에서, 

판매점들에 적용되는 특정한 법률상 자신에게 단독 관할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벨기에법상 중재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판정의 집행을 거부한 사례.46 

– 모스코바 The Federal Arbitrazh (Commercial) Court 는, 

슬로바키아에서 내려진 판정이 러시아 국적의 피신청인이 

arbitrazh 법원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내려졌기 때문에 집행 

불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 러시아 연방의 파산법에 따르면, 

arbitrazh 법원들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파산인의 청구 금액 및 그 

성격을 결정할 수 있는 배타적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중재를 

통한 해결 가능성이 공공 질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뉴욕협약 제 5 조 제 2 항 b 호의 틀 안에서 판결을 내렸다.47 

  

                                                             
46. 벨기에: Cour de Cassation, First Chamber, 1979. 6. 28. (Audi-NSU Union AG v. SA 

Adelin Petit & Cie)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V (1980) 257-259 면 (벨기에 

제 2 호). 

47. 러시아 연방: Federal Arbitrazh (Commercial) Court, Moscow District, 2004. 11. 1. 
(AO Slovenska Konsolidachna, A.S. v. KB SR Yakimanka)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I (2008) 654-657 면 (러시아 연방 제 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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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 사유 7: 공공 질서 위반(제5조 제2항 b호) 

 
제5조 제2항 b호에 의하면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법원은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승인 또는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에서는 국내의 공공 질서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조항은 뉴욕협약상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 공공 질서에 관한 국내적 개념인지 아니면 국제적 개념인지에 
관하여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 공공 질서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내의 공공 질서 개념보다 좁다. 본 장의 위 V.1에서 논의되었듯이, 
이러한 구분은 중재를 통한 해결 가능성의 판단에도 적용된다. 

대부분의 내국 법원들은 여러가지 국제적인 법원(法源)으로부터 
실체적 규범을 적용하면서, 국제적 공공 질서에 대한 보다 협의적인 
판단 기준을 채택해 왔다. 

2002년 발간된 국제법협회 권고사항(“ILA권고 사항”)에 의하면 
“공공 질서”란 가장 최선의 국제적 관행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48 

ILA권고사항들 중 일반적인 사항은 “국제 상사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의 최종성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존중되어야 하며(일반사항 
제1조 a항)”, 그러한 예외적 상황들은 “국제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국제 공공 질서에 반하는 경우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ILA권고사항의 제1조 d항에 의하면, “국제 공공 질서”라는 용어는, 
해당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이 이루어 지면 그것이 이 판정을 내린 
근거가 되는 절차(절차적 국제 공공 질서) 또는 그 내용(실체적 국제 
공공 질서)의 위반이 되는 경우에, 그 성격상 국제 상사 중재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금지할 수 있는 원칙과 법규들을 
지정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48. <www.ila-hq.org/download.cfm/docid/032880D5-46CE-4CB0-912 A0B91832E11A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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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A권고사항(제1조 d항)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국제적 공공 
질서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i) 해당국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그 국가가 보호하고자 하는 
정의 또는 도덕에 관한 근본적인 원칙, 
(ii) 해당 국가의 필수적인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익에 부합하는 
규칙으로서 “lois de police”, 즉,  “공공 질서”라고 알려져 있는 것, 
(iii) 타 국가들 또는 국제 조직에 대하여 존중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 
 
V.2.1. 승인 및 집행 사례들 

 
Celle항소법원에 계류된 독일 사건에서, 매도인은 러시아 연방 
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상사중재원(ICAC)에서 내려진 판정의 집행을 
신청하였다. 49  매수인은 집행을 허용하게 되면 중재 진행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중재 판정으로 지나치게 많은 위약금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공공 질서에 위배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매수인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외국 중재 판정이라는 구체적 사안에서, 외국 중재가 국내 절차의 
강행 규정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이것이 [자동적으로] 공공 질서의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제적 공공 질서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은 
대체적으로 국내 중재 판정 [의 승인]보다는 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독일의 판사가 독일법의 강행규정을 적용하였더라면 
상이한 결과에 도달했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특정 
사건에서 외국 법률을 적용한 결과가 독일에서 적용되는 원칙상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독일 법률 조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만 

                                                             
49. 독일: Oberlandesgericht, Celle, 2005. 10. 6. (Seller v. Buy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322-327 면 (독일 제 99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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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공 질서에 대한 위반이 된다. 이 사건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프랑스의 SNF v. Cytec사건에서, SNF는 2개의 별도 계약에 따라 
Cytec으로부터 화합물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50  두 번째 
계약에서는 Cytec을 독점 공급자로 명시하였다. 중재판정부는 두 번째 
계약이 EC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Cytec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렸다. 대법원(Cour de Cassation)에서, SNF는 판정이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을 근거로 내려졌고 따라서 EC법령 및 공공 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 판정의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처럼) 쟁점 사안이 국제적 공공 질서인 경우, 
법원은 국제적 공공 질서가  “과도하고,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 위반된 
경우에만 그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개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정 또는 중재판정부가 한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적 논거가 어떤 
면에서 흠결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 흠결이 집행의 신청을 받은 법적 
제도의 도덕성 및 정의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공공 질서의 위반이 아니다. 즉, 국제적 공공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홍콩 특별행정구역 최종 항소법원은 피신청인이 참관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을 실시한 행위가 집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피신청인이 검증 실시 사실을 통지 받았음에도 
관계자가 참관하는 재검증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51  

공공 질서의 위반 주장에도 불구하고 승인 및 집행이 이루어진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50. 프랑스: Cour de Cassation, 민사 1 부, 2008. 6. 4. (SNF sas v. Cytec Industries BV)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I (2008) 489-494 면 (프랑스 제 47 호). 

51. 홍콩: 홍콩 특별행정구역 최종 항소법원, 1999. 2. 9 (Hebei Import and Export 
Corporation v. Polytek Engineering Company Limited)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V (1999) 652-677 면(홍콩 제 1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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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적 수단의 부재: 포르투갈 대법원은 포르투갈인 피신청인은 
재정적 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중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 질서 위반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52 

– 중재인들의 공평성 부재: 법원은 “편향(bias)의 외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실제적인 편향”이 있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즉, 중재인이 불공정하게 행동한 경우이어야 한다.53 

– 판정 사유의 부존재: 판정 사유가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국가의 법원은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판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국가에서 내려진 판정의 집행을 수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4 

 
V.2.2.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례들 

 
제5조 제2항 b호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례들은 아래와 같다. 
 
– Bavaria항소법원은 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한 이후에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공공 질서를 이유로 러시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하였다.55 그 합의는 중재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52. 포르투갈: Supremo Tribunal de Justiça, 2003. 10. 9. (A v. B. & Cia. Ltda., et al.)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II (2007) 474-479 면 (포르투갈 제 1 호). 

53. 예를 들면,  독일: Oberlandesgericht, Stuttgart, 1999. 10. 18. 및 Bundesgerichtshof, 
2001. 2. 1 (Dutch Shipowner v. German Cattle and Meat Deal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X (2004) 700-714 면 (독일 제 60 호);  

미국: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2003. 6. 27. 및 미국연방 제 2 순회 항소법원, 2004. 
8. 3. (Lucent Technologies Inc., et al. v. Tatung Co.)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 (2005) 747-761 면 (미국 제 483 호). 

54. 예를 들면: Oberlandesgericht Düsseldorf, 2009. 12. 15 (Seller v. German Buy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386-388 면 (독일 제 135 호). 

55. 독일: Bayerisches Oberstes Landesgericht, 2003. 11. 20 (Seller v. Buyer)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IX (2004) 771-775 면 (독일 제 71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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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연방의 Tomsk 지방의 연방 상사법원은 프랑스에서 내려진 

ICC 중재 판정의 승인을 거부하면서, 판정의 대상이 된 대출약정은 

독일 기업의 그룹사들간에 체결된 위법적인 약정이며, 해당 분쟁은 

가장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56 
 
 
VI. 결론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열거적 거부 사유 및 이러한 사유들의 해석 
근거에 대한 조사 결과에는, 법원에 의하여 존중되고 제대로 적용되어야 
할 뉴욕협약의 집행 우호적인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 
 
 

                                                             
56. 러시아 연방: Federal Arbitrazh (Commercial) Court, District of Tomsk, 2010. 7. 7 

(Yukos Capital S.A.R.L. v. OAO Tomskneft VNK)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XXXV (2010) 435-437 면 (러시아 연방 제 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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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 
 

1958 년 뉴욕협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 협약  
(1958. 6. 10. 뉴욕에서 체결)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에서 내국판정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중재판정에도 적용한다. 
2. “중재판정”이라 함은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선정된 중재인이 내린 
판정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부탁한 상설 중재기관이 내린 판정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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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떠한 국가든지 이 협약에 서명, 비준 또는 가입할 때, 또는 이 
제 10 조에 의하여 확대 적용을 통고할 때에 상호주의의 기초에서 다른 
체약국의 영토 내에서 내려진 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고 선언할 수 있다. 또한 어떠한 국가든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이러한 선언을 행하는 국가의 국내법상 
상사상의 것이라고 인정되는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할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제 2 조 
 

1. 각 체약국은 계약적 성질의 것이거나 아니거나를 불문하고 중재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있는 전부 또는 일부의 분쟁을 
중재에 부탁하기로 약정한 당사자간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2.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란 당사자들에 의하여 서명되었거나 서신 
또는 전보 교환 속에 담긴, 주된 계약상 중재조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3. 당사자들이 본 조에서 의미하는 합의를 한 사항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체약국의 법원은, 전기 합의를 무효, 실효 또는 
이행불능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중재에 부탁할 것을 당사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 3 조 
 

각 체약국은 중재판정을 다음 조항에 규정한 조건하에서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 판정이 원용될 영토의 절차 규칙에 따라서 그것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협약이 적용되는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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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는 내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에 있어서 부과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엄격한 조건이나 고액의 수수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1. 전조에서 언급된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a)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b) 제 2 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2. 전기 판정이나 합의가 원용될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문서의 
공용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번역문은 공적인 또는 선서한 번역관, 
외교관 또는 영사관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 5 조 
 

1. 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 제 2 조에 규정된 합의의 당사자가 그들에게 적용될 법률에 의하여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ANNEX I 

108 ICCA 뉴욕협약 안내서 

(b) 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c)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d) 중재기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e) 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2.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이 요구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거부할 수 있다. 
 
(a)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그 국가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b)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제 6 조 
 
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제 5 조 1 항의 (e)에 규정된 
권한 있는 기관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기관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정의 집행에 관한 판결을 연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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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또한 판정의 집행을 요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적당한 보장을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7 조 
 
1. 이 협약의 규정은 체약국에 의하여 체결된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다자 또는 양자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어떠한 관계 당사자가 중재판정의 원용이 요구된 국가의 법령이나 
조약에서 인정된 방법과 한도 내에서 그 판정을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지도 아니한다.  
2. 1923 년 중재조항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및 1927 년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은 체약국 간에 있어 이 협약에 의한 구속을 
받게 되는 때부터 그 구속을 받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종료한다. 
 
 

제 8 조 
 
1. 이 협약은 국제연합회원국,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회원국, 현재 또는 장래의 국제사법재판소규정의 당사국, 또는 
국제연합총회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기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1958 년 
12 월 31 일까지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 9 조 
 
1. 이 협약은 제 8 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가입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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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1. 어떠한 국가든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전부 또는 일부의 영토에 이 협약을 확대 적용할 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이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때 발효한다. 
2. 이러한 확대적용은 그 이후 어느 때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 
통고함으로써 행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국제연합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 일 후 또는 관계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 중의 늦은 편의 일자에 발생한다. 
3.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이 협약이 확대 적용되지 아니한 영토에 
관하여는, 각 관계국가는 헌법상의 이유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영토의 정부의 동의를 얻을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이 협약을 
이러한 영토에 확대 적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방국가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이 적용된다.  
 
(a) 이 협약은 조항 중 연방정부의 입법 관할권 내에 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의 의무는 그 한도 내에서 연방국가 아닌 다른 
체약국의 의무와 동일하여야 한다.  

(b) 이 협약의 중재조항 중 주 또는 지방의 입법권의 범위 내에 있고 또한 
연방의 헌법체제하에서 입법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는 것에 관하여는, 
연방정부는 주 또는 지방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가급적 조속히 
호의적 권고를 첨부하여 이러한 조항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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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 협약의 당사국인 연방국가는, 국제연합사무총장을 통하여 전달된 
기타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 협약의 어떠한 특정 규정에 
관한 연방과 그 구성단위의 법령 및 관례와 아울러 입법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그 규정이 실시되고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이 협약은 세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로부터 90 일 
이후에 발효한다. 
2. 세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자 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또는 이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에 대하여는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로부터 90 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13 조 
 
1. 어떠한 체약국이든지 국제연합사무총장 앞으로의 서면통고로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 년 후에 발효한다. 
2. 제 10 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한 국가는, 그 후 어느 때든지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 년 후에 관계영토에 대한 확대 
적용이 종결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 
3. 폐기가 발효하기 전에 시작된 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절차에 관여하는 
이 협약이 계속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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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체약국은 타 체약국에 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을 원용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15 조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제 8 조에 규정된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a) 제 8 조에 의한 서명 또는 비준 
(b) 제 9 조에 의한 가입 
(c) 제 1 조, 제 10 조 및 제 11 조에 의한 선언 및 통고  
(d) 제 12 조에 의하여 이 협약이 효력을 발생한 일자  
(e) 제 13 조에 의한 폐기 및 통고  
 
 

제 16 조 
 
1.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된 이 협약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국제연합 기록 보관소에 기탁 보존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인증 등본을 제 8 조에 규정된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 협약의 당사국 명부는 U.N. Treaty Collection 웹사이트 
(http://treaties.un.org)에서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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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 
 

UNCITRAL 모델중재법 
 

1985 년 국제상사중재에 관한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모델법 (2006 년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적용 범위1 
 
(1) 이 법은 당국과 타국간에 체결된 모든 합의에 순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국제상사2중재에 이를 적용한다.  
(2) 이 법의 규정은 제 8 조, 제 9 조, 제 17 조의 H, 제 17 조의 I, 
제 17 조의 J, 제 35 조 및 제 36 조를 제외하고, 중재지가 해당국의 영역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 1 조 제 2 항은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개정됨.) 
(3) 국제중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a)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중재합의를 체결할 당시 상이한 국가 내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 

                                                             
1. 조항 표제는 참조를 위한 것일 뿐이며, 해석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2. “상사”라는 용어는 계약 또는 기타 관계를 불문하고 상업적 성격의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상업적 성격의 
관계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또는 교환을 위한 여하한 거래, 유통판매계약, 
상업적 대리나 에이전시, 팩토링, 리스, 건설, 자문, 기술, 라이센싱, 투자, 금융, 
은행, 보험, 개발계약 또는 양허, 합작사업 및 기타 형태의 산업적 또는 사업적 
협력, 항공, 해상, 철도 또는 도로를 이용한 물품이나 승객의 운송 등의 거래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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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다음 장소 중 어느 한 장소가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국 외에 
있는 경우 

 
(i) 중재합의에서 결정되어 있거나 또는 그에 따라 결정되는 중재지 
(ii) 상거래상 의무의 실질적인 부분이 이행되어야 할 장소 또는 
분쟁의 본안사항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소 

 
(c) 중재합의의 본안사항이 2 개국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 

 
(4) 제 3 항의 적용상 
 

(a) 일방당사자가 2 개 이상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b) 일방당사자가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거소를 
참조하는 것으로 한다. 

 
(5) 해당국가의 법령에 의하면 특정 분쟁이 중재에 회부될 수 없거나 이 
법 이외의 규정에 따라서만 중재에 회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이 법은 
해당 국가의 타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2 조 정의와 해석의 원칙 
 
이 법의 적용상 
 

(a) “중재”라 함은 상설중재기관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아니되거나를 
불문하고 모든 중재를 말한다. 
(b) “중재판정부”라 함은 단독중재인 또는 수인의 중재인단을 
말한다. 
(c) “법원”이라 함은 한 국가의 사법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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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제 28 조를 제외한 이 법의 규정이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한 
쟁점을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관을 
포함한 제 3 자에게 당해 결정을 내릴 권한을 부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포함된다. 
(e) 이 법의 규정에서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합의할 수 있다고 
정하거나 또는 기타 방법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관하여 언급한 
경우에 그러한 합의는 그 합의 속에 언급된 모든 중재규칙을 
포함한다. 
(f) 제 25 조 제 a 호 및 제 32 조 제 2 항 제 a 호를 제외하고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은 반대청구에도 적용된다. 방어에 관한 규정은 
그러한 반대청구의 방어에도 적용된다. 

 
제 2 조의 A 국제성 및 일반원칙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채택) 
 
(1) 이 법을 해석할 때에는 이 법의 국제적 성격, 그리고 법적용의 
통일성과 신의칙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법이 규율하는 사안으로써 이 법의 규정으로 명확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이 법이 기초하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제 3 조 서면통지의 수령 
 

(1)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한 
 

(a) 모든 서면통지는 수신인에게 직접 교부되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상거소 또는 우편 주소지에 전달된 경우에는 수령된 것으로 본다. 
또한 그러한 주소들이 합리적인 조회의 결과로써도 발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전달하려고 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하여 수신인의 최후 영업소, 상거소, 또는 
우편주소지에 발송된 경우에는 서면통지가 수령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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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서면통지는 a 호의 방법으로 전달된 일자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2) 제 1 항의 규정은 소송절차상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조 이의신청권의 포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나 
중재합의의 요건이 준수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서 
당사자가 지체 없이 또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 내에 
그러한 불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를 속행한 
경우에는 자신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 5 조 법원의 관여 
 
이 법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 법원은 이 법이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 조 중재 지원 및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법원 또는 기타 기관 
 
제 11 조 제 3 항, 제 11 조 제 4 항, 제 13 조 제 3 항, 제 14 조, 제 16 조 
제 3 항 및 제 34 조 제 2 항에 규정된 기능은…[이 모델법을 입법하는 각 
국가는 법원 또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타 기관을 명시하여야 
함]…에 의하여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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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 재 합 의 
 
제 Ⅰ 안 
 

제 7 조 중재합의의 정의 및 방식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채택) 

 
(1) “중재합의”란 계약상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중재합의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 또는 독립된 합의 
형식으로 할 수 있다. 
(2)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중재합의 또는 계약이 구두나 행위, 그 밖의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합의의 내용이 기록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4) 전자적 통신에 포함된 정보가 차후에 조회할 수 있는 형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을 충족한다. “전자적 통신”이란 
당사자들이 데이터 메시지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통신을 가리키며, 
“데이터 메시지”란 전자문서교환, 전자우편, 전보, 전신 또는 팩스를 
포함한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생성되거나 
송달, 수령, 또는 보관된 정보를 말한다. 
(5) 또한,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당사자 간에 교환된 신청서 또는 답변서의 
내용에 중재합의가 있는 것을 주장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중재합의로 본다. 
(6)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서면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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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안 
 

제 7 조 중재합의의 정의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채택) 

 
“중재합의”란 계약상 분쟁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한다.  
 

제 8 조 중재합의와 법원에 제소 
 

(1) 중재합의의 대상이 된 사건이 법원에 제소되었을 경우로서, 
일방당사자가 그 분쟁의 본안에 관한 제 1 차 진술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항변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중재합의가 무효이거나, 
실효하였거나, 또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로 하여금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여야 한다. 
(2) 제 1 항에서 언급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중재절차는 개시되거나 
속행될 수 있으며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이 행해질 
수 있다. 
 

제 9 조 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일방당사자가 중재절차 전이나 진행 중에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허여하는 것은 중재합의에 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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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중재판정부의 구성 
 

제 10 조 중재인의 수 
 
(1) 당사자는 중재인의 수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2) 그러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 인으로 한다. 
 

제 11 조 중재인의 선정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누구라도 자신의 국적을 이유로 
중재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배제되지 아니한다.  
(2) 본조 제 4 항과 제 5 항의 제한하에 당사자는 중재인의 선정절차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3)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  
 

(a) 3 인 중재에서 각 당사자는 1 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이에 따라 
선정된 2 인의 중재인이 제 3 의 중재인을 선정한다.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 선정을 요구받은 후 30 일 이내에 중재인을 
선정하지 않거나 2 인의 중재인이 그 선정된 후 30 일 이내에 제 3 의 
중재인을 선정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제 6 조에 규정된 법원이 나 기타 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b) 단독중재의 경우에 당사자가 중재인 선정을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제 6 조에 규정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이 중재인을 선정한다. 

 
(4)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인 선정절차에 따라  
 

(a) 일방당사자가 그 절차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b) 양당사자나 2 인의 중재인이 그 절차에서 기대되는 합의에 이를 
수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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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일정 기관을 포함한 제 3 자가 그 절차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때에 당사자는 선정절차 합의내용 속에 그 선정을 보전하는 
그 밖의 다른 조치가 없는 한 제 6 조에 규정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필요한 처분을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본조 제 3 항과 제 4 항에 따라 제 6 조에 규정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중재인을 
선정할 때 법원이나 기타 기관은 당사자들의 합의에서 요구하는 
중재인의 자격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한 독립적이며 공정한 중재인의 
선정을 보장하는 데 적절한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단독중재인이나 
제 3 의 중재인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국적 이외의 국적을 가진 
중재인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중재인기피의 사유 
 
(1) 중재인으로 직무수행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당연시되는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중재인은 중재인으로 선정된 때로부터 그리고 
중재절차의 종료시까지 그러한 사정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재인이 그러한 사정을 이미 통지한 
당사자에게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재인은 그 자신의 공정성이나 독립성에 관하여 당연시되는 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거나 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에 한해 기피될 수 있다. 당사자는 자신이 선정하였거나 그 
선정절차에 참여한 중재인에 대하여 선정 후에 비로소 알게 된 사유에 
의해서만 기피할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ICCA 뉴욕협약 안내서 121 

제 13 조 중재인의 기피절차 
 
(1) 본조 제 3 항의 제한하에 당사자들은 중재인 기피절차를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또는 제 12 조 제 2 항의 사정을 알게 된 후 15 일 
이내에 중재인 기피사유를 진술한 서면을 중재판정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기피당한 중재인이 그 직무로부터 사퇴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당사자가 그 기피신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기피신청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당사자가 합의한 절차나 본조 제 2 항의 절차에 따라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기피신청한 당사자는 그 기피거절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제 6 조에서 정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기피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신청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중재인을 포함한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14 조 중재인의 불이행 또는 이행불능 
 

(1) 중재인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자신의 직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 적정기간에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가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당사자의 합의로써 중재인의 직무권한은 
종료된다. 이러한 사유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각 당사자는 
제 6 조에 기재된 법원이나 기타 기관에 대하여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관하여 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2) 본조나 제 13 조 제 2 항에 따라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인의 권한종료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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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나 제 12 조 제 2 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기피사유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제 15 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제 13 조나 제 14 조에 따라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재인이 자진하여 
사임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인의 권한이 취소되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중재인의 권한이 종료되는 경우에 보궐중재인은 
대체되는 중재인의 선정에 적용되었던 규칙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제 4 장  중재판정부의 관할 
 

제 16 조 자신의 관할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권한 
 
(1) 중재판정부는 중재합의의 존부 또는 유효성에 관한 이의를 포함하여 
자신의 관할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그러한 규정의 적용상 계약의 
일부를 이루는 중재조항은 그 계약의 다른 조항과는 독립된 합의로 
취급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부에 의한 계약무효의 결정은 법률상 당연히 
중재조항의 부존재 내지 무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중재판정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항변은 늦어도 답변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기되어야 한다. 당사자의 이러한 항변은 자신이 
중재인을 선정하였거나 또는 중재인의 선정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때문에 배제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직무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항변은 그러한 권한유월이 주장되는 사항이 중재절차 
진행중에 제출된 즉시 제기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는 시기에 늦게 
제출된 항변에 대해서도 그 지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3) 중재판정부는 본조 제 2 항의 항변에 관하여 선결문제로서 또는 
본안에 관한 중재판정에서 결정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가 선결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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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관할권이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제 6 조에 명시된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항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이러한 신청이 계속중인 경우에도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4A 장  임시적 처분 및 예비적 명령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채택) 
 

제 1 절 임시적 처분 
 

제 17 조 중재판정부의 임시적 처분 명령 권한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어느 한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 임시적 처분이란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의 형식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중재판정이 내려지기 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명하는 잠정적 조치를 말한다.  
 

(a)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현상(現狀)의 유지 또는 복원 
(b) 중재절차 자체에 대한 현존하거나 급박한 위험이나 영향을 
방지하는 조치 또는 그러한 위험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의 금지 
(c) 중재판정의 집행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보전 방법의 제공 
(d) 분쟁의 해결에 관련성과 중요성이 있는 증거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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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의 A 임시적 처분의 허용조건 
 

(1) 제 17 조 제 2 항 a, b, c 호에 따른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에 다음의 각호를 입증하여야 한다. 

 
(a) 신청인이 임시적 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중재판정에 포함된 손해배상으로 적절히 보상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손해가 임시적 처분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를 상당히 초과할 것 
(b) 신청인의 본안청구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인용가능성이 있을 것. 
다만, 중재판정부는 본안 심리를 할 때 임시적 처분 결정 시의 
인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2) 제 17 조 제 2 항 d 호에 따른 임시적 처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중재판정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동조 제 1 항 a, b 호의 
요건을 적용할 수 있다.  
 

제 2 절 예비적 명령 
 

제 17 조의 B 예비적 명령의 신청 및 허용 조건 
 
(1)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없는 경우에, 어느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통지 없이 임시적 처분의 신청과 함께, 당사자가 그러한 
임시적 처분의 목적을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예비적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2) 임시적 처분 신청의 사실을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사전에 
공개하면 그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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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7 조의 A 제 1 항 a 호상의 손해가 예비적 명령의 허용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인 경우, 제 17 조의 A 에 규정된 조건은 모든 예비적 
명령에 적용된다. 
 

제 17 조의 C 예비적 명령에 관한 특별규정 
 

(1)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 신청에 관한 결정을 내린 후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예비적 명령의 신청 사실, 예비적 명령을 
허용하는 경우 그 내용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와 중재판정부 간에 
있었던 구두 대화 내용을 포함한 모든 통신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2) 동시에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즉시 결정하여야 
한다. 
(4) 예비적 명령은 중재판정부가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20 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상실한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의 상대방 
당사자가 통지를 수령하고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뒤에는 예비적 명령을 인용하거나 또는 수정하는 임시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5) 예비적 명령은 당사자들을 구속하나, 법원에 의한 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예비적 명령은 중재판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임시적 처분 및 예비적 명령에 적용할 규정 
 

제 17 조의 D 변경, 정지, 취소 
 
중재판정부는 일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직권으로 이미 내린 임시적 처분 
또는 예비적 명령을 변경,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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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조의 E 담보의 제공 
 
(1) 중재판정부는 임시적 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2) 중재판정부는 예비적 명령을 신청하는 당사자에게 당해 명령과 
관련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적절하지 않다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의 F 고지의무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에게 임시적 처분 또는 그 신청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이를 알릴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예비적 명령의 신청인은 중재판정부가 이를 허용 또는 유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중재판정부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러한 공개 의무는 예비적 명령의 상대방 당사자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을 때까지 지속된다. 그 이후에는 본조 제 1 항이 
적용된다. 
 

제 17 조의 G 비용 및 손해배상 
 
중재판정부가 추후에 해당 임시적 처분과 예비적 명령을 같은 
상황이라면 내려지지 않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시적 
처분 또는 예비적 명령을 신청한 당사자는 임시적 처분 또는 예비적 
명령으로 인한 비용이나 손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거나 
배상해야 할 책임을 진다.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 중 언제든지 그러한 
비용의 지급이나 손해의 배상을 중재판정의 형식으로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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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 
 

제 17 조의 H 승인 및 집행 
 
(1) 중재판정부가 내린 임시적 처분은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중재판정부가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제 17 조의Ⅰ의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처분이 어떤 국가에서 내려졌느냐에 관계없이 
관할법원에 신청하면 집행하여야 한다. 
(2)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거나 이를 허락 받은 당사자는 
그 처분의 취소, 정지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법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3)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받은 국가의 법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담보제공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나 또는 
제 3 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승인과 집행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 17 조의 I 승인 및 집행의 거부 사유3 
 
(1)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a) 임시적 처분의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에 따라 법원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i) 동법 제 36 조 제 1 항 a 호 (ⅰ) 내지 (ⅳ)목의 거부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제 17 조의 I 에 명시된 조건은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가 집행 거부 사유를 더 제한적으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는 동 모델 조항이 이루고자 하는 조화의 수준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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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임시적 처분에 대하여 중재판정부가 명한 담보가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iii) 임시적 처분이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중재지 법원 또는 임시적 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b) 법원이 다음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i) 법원에 임시적 처분을 집행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다만, 법원이 
임시적 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임시적 처분의 실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원에 부여된 권한과 절차에 맞게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적 처분을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동법 제 36 조 제 1 항 b 호 (ⅰ)목 또는 (ⅱ)목의 사유가 임시적 
처분의 승인 및 집행에 적용된다는 점 

 
(2) 본조 제 1 항의 사유에 기초한 법원의 판단은 임시적 처분의 승인과 
집행 신청의 목적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임시적 처분의 승인이나 
집행을 신청받은 법원은 그 결정을 할 때 임시적 처분의 실체에 대하여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 5 절 법원의 임시적 처분 
 

제 17 조의 J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 처분 
 
법원은 중재지가 해당국 내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중재절차와 
관련하여 소송절차에서와 같은 임시적 처분발령 권한이 있다. 법원은 
국제중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부규칙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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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재절차의 진행 
 

제 18 조 당사자의 동등한 대우 
 
양당사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각 당사자는 자신의 사안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제 19 조 중재절차규칙의 결정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는 중재판정부가 중재절차를 진행할 때 
지켜야 할 절차규칙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중재판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적절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의 권한에는 증거의 채택 여부, 관련성, 중요성 및 그 경중을 
결정할 권한이 포함된다. 
 

제 20 조 중재지 
 
(1) 당사자는 중재지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는 중재지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의 편의 등을 포함한 당해 
사건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본조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구성원간의 협의를 위해서나 증인, 감정인 또는 
당사자의 심문을 위하여 또는 물품, 기타 재산 또는 문서의 조사를 
위하여 중재판정부가 적당하다고 여기는 장소에서 회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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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 조 중재절차의 개시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특정한 분쟁에 관한 중재절차의 
진행은 당해 분쟁을 중재에 부탁할 것을 요구한 서면이 피신청인에 
의하여 수령된 일자에 개시된다. 
 

제 22 조 언어 
 

(1) 당사자는 중재절차의 진행에 사용되는 일개 또는 수개 언어에 
관하여 자유로이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에 사용되는 일개 또는 수개 언어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 또는 결정은 그 속에 별도의 의사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당사자의 서면진술, 중재판정부의 심문 및 판정, 결정 또는 기타 
통지에도 적용된다. 
(2) 중재판정부는 어떤 서증에 대하여서도 당사자에 의하여 합의하거나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일개 또는 수개 언어로 번역한 문서를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 23 조 중재신청서와 답변서 
 

(1) 당사자가 합의하였거나 또는 중재판정부가 결정한 기간 내에 
신청인은 청구의 원인사실, 쟁점사항과 신청취지를 진술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그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을 진술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러한 진술의 필요한 사항을 달리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는 직접 관계가 있다고 보는 모든 서류를 
상기 진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자신이 제출하고자 하는 기타 
증거에 참고자료로 추가할 수도 있다. 
(2)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중재절차 
진행 중에 자신의 청구 내용이나 답변을 수정하거나 보충할 수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가 이를 인정함으로써 야기되는 지연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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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수정을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4 조 구술심리 및 서면절차 
 

(1) 당사자간에 반대의 합의를 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증거의 
제출이나 구술변론을 위하여 구술심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서면 및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중재절차를 진행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구술심문을 개최하지 아니한다는 별단의 합의가 
없는 한, 중재판정부는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중재절차 진행 
중의 적절한 단계에서 그러한 구술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2) 모든 심문에 관한 통지 및 물품, 또는 기타 재산 및 문서의 조사를 
위한 중재판정부의 회합의 통지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전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3) 당사자의 일방에 의하여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진술서, 문서, 
또는 기타 정보는 타방 당사자에게도 통지되어야 한다. 중재판정부가 그 
결정상 원용하게 될지도 모르는 감정인의 모든 보고서 또는 서증도 
당사자들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 25 조 일방당사자의 해태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충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a) 신청인이 제 23 조 제 1 항에 의하여 청구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종료하여야 한다. 
(b) 피신청인이 제 2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방어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그러한 해태의 사실 
자체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취급함이 없이 중재절차를 속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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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절차를 속행하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증거에 근거하여 중재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 26 조 중재판정부가 지정한 감정인 

 
(1)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a) 중재판정부에 의하여 결정될 특정한 쟁점에 관하여 보고할 1 인 
이상의 감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 
(b) 일방당사자로 하여금 감정인에게 관계 정보를 주거나 감정인의 
조사를 위해 관련 문서의 제출, 물품 또는 기타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또는 감정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 

 
(2)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거나 
중재판정부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는 그 감정인은 자신의 서면 
또는 구두보고를 제출한 후에도 문제된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그 
감정인에게 질문할 기회 및 타감정인들이 그 전문가적 증언을 할 기회를 
갖는 심문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 27 조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협조 
 
중재판정부나 중재판정부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는 해당국가의 
관할법원에 대해 증거조사에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법원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의 규칙에 따라 그러한 요청에 응할 수 있다. 
 
  



UNCITRAL 모델중재법 

ICCA 뉴욕협약 안내서 133 

제 6 장  중재판정문의 작성과 중재절차의 종료 
 

제 28 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할 법규 
 
(1)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이 분쟁의 본안에 적용하려고 선택한 법규에 
따라 판정을 하여야 한다. 달리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일정한 국가의 법 
또는 법률체계의 지정이 있을 때는 당해 국가의 실체법을 직접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그 국가의 국제사법 원칙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들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는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법을 적용한다. 
(3) 중재판정부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형평과 선에 의하여 또는 우의적 중재인으로서 판정을 내려야 한다. 
(4) 전 각항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중재판정부는 계약조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거래에 적용 가능한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9 조 중재판정부의 결정방법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2 인 이상의 중재인에 의한 중재절차 
진행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전 구성원 중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중재절차의 문제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 구성원 
전원의 수권이 있으면 의장중재인이 결정할 수 있다. 
 

제 30 조 화해 
 

(1) 중재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들 자신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에는 
중재판정부는 그 절차를 종료하여야 하며, 당사자들의 요구가 있고 
중재판정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부는 그 화해를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중재판정문의 형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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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의 중재판정문은 제 31 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이를 중재판정으로 한다고 기재되어야 한다. 그러한 
중재판정문은 당해 사건의 본안에 관한 다른 모든 중재판정과 동일한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제 31 조 중재판정의 형식 및 내용 
 

(1) 중재판정문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이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인 이상의 중재에 있어서는 중재판정부 구성원 
중의 과반수의 서명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된 
이유가 기재됨을 요한다. 
(2) 중재판정문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이유의 불기재에 관하여 합의하였거나 또는 그 
중재판정문이 제 30 조에 의하여 합의된 내용의 판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중재판정문에는 작성일자와 제 20 조 제 1 항에 따라 정해진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은 당해 장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한다. 
(4) 중재판정문이 작성된 후 본조 제 1 항에 따라 중재인들이 서명한 
등본은 각 당사자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제 32 조 중재절차의 종료 
 
(1) 중재절차는 최종판정에 의하거나 본조 제 2 항에 따른 중재판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종료된다. 
(2)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경우에 중재절차의 종료를 명하여야 한다: 
 

(a)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만,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중재판정부가 분쟁의 최종적 해결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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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대하여 피신청인에게 적법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당사자가 중재절차의 종료를 합의하는 경우 
(c) 중재판정부가 그 밖의 사유로 중재절차를 속행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 33 조와 제 34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고 
중재판정부의 판정임무는 중재절차의 종료와 동시에 종결된다. 
 

제 33 조 중재판정문의 정정 및 해석, 추가판정 
 
(1)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a)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그 판정문의 계산상 
오류, 오기나 오식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정정해 줄 것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b)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 일방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판정의 특정 사항이나 판정의 
일부에 대한 해석을 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정정 또는 해석하여야 한다. 그 해석은 
중재판정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으로 한다. 
(2) 중재판정부는 판정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조 제 1 항 a 호에 
규정된 유형의 오류도 정정할 수 있다. 
(3)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절차 
중에 제출되었으나 중재판정에서 유탈된 청구부분에 관한 추가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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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그 요청이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에 60 일 이내에 추가판정을 내려야 한다. 
(4) 중재판정부는 필요한 경우 본조 제 1 항 또는 제 3 항에 따라 정정, 
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 31 조의 규정은 중재판정문의 정정이나 해석 또는 추가판정의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 7 장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 
 

제 34 조 중재판정에 대한 유일한 불복방법으로서 취소신청 
 
(1) 중재판정에 대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은 본조 제 2 항과 제 3 항에 
따라 취소신청을 함으로써 가능하다. 
(2) 중재판정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6 조에 명시된 
관할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있다. 
 

(a)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다음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i) 제 7 조에 규정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전기 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ii) 취소신청을 한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iii) 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UNCITRAL 모델중재법 

ICCA 뉴욕협약 안내서 137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에 부탁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중재판정 부분에 한하여 취소될 수 있다. 
(iv)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다만, 그 합의는 당사자에 의해 배제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본법의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사실, 
또는 

 
(b) 법원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i)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해당국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중재판정이 해당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중재판정취소의 신청인이 중재판정문을 수령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제 33 조에 의하여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신청이 중재판정부에 의해 처리된 날로부터 3 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4) 중재판정 취소신청이 있을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고 
또한 그것이 적절한 때에는 중재판정부로 하여금 중재절차를 재개하게 
하거나 중재판정부가 취소사유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기타의 조치를 
취할 기회를 허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지할 수 있다. 
  



ANNEX II 

138 ICCA 뉴욕협약 안내서 

제 8 장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 35 조 승인과 집행 
 
(1) 중재판정은 그 판정이 어느 국가에서 내려졌는지 불문하고 
구속력있는 것으로 승인되어야 하며 관할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본조 및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2) 중재판정을 원용하거나 그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중재판정문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중재판정문이 
해당국의 공용어로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는 정당하게 
증명된 해당국의 공용어 번역본을 제출하여야 한다.4  
(제 35 조 제 2 항은 2006 년 위원회 제 39 차 회기에서 개정됨.) 
 

제 36 조 승인 또는 집행의 거부사유 
 
(1)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은 판정이 내려진 국가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거부될 수 있다. 
 

(a)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당사자가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의 관할법원에게 
다음의 증거를 제출하는 경우 
 
(i) 제 7 조에 규정된 중재합의의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가 또는 
당사자들이 준거법으로서 지정한 법령에 의하여 또는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판정을 내린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그 중재합의가 무효인 
경우 또는 

                                                             
4. 본 항에 명시된 조건은 최대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부담이 

되는 조건을 더 적게 도입하는 경우 본 모델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조화의 
수준에 반하지 아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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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재판정이 불리하게 원용되는 당사자가 중재인의 선정이나 
중재절차에 관하여 적절한 통고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하여 변론할 수 없었을 경우 또는  
(iii) 중재판정이 중재부탁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조항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분쟁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그 
판정이 중재부탁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다만, 중재에 부탁한 사항에 관한 결정이 부탁하지 아니한 
사항과 분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중재부탁사항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는 판정의 부분은 승인되고 집행될 수 있다. 
(iv)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가 당사자간의 합의와 
합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를 
행하는 국가의 법령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v) 중재판정이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 또는 판정의 기초된 
법이 속하는 국가의 법원에 의하여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또는 

 
(b) 법원이 다음의 사항을 인정하는 경우, 

 
(i) 분쟁의 대상인 사항이 해당국의 법률하에서는 중재에 의한 
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ii)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해당국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 

 
(2)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하는 신청이 본조 제 1 항 a 호 
(v)목에 규정된 법원에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승인 또는 집행이 요구된 
법원은, 그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을 연기할 수 있고, 또한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요구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타당사자에 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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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구체적인 사항은 UNCITRAL 웹사이트(www.uncitral.org) 를 
방문하거나, UNCITRAL 사무국으로 연락바람. 
사무국 주소: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O. Box 500, 1400 Vienna, Austria 
전화: (+43-1) 26060-4060)  
팩스: (+43-1) 26060-5813 
인터넷: www.uncitral.org  
이메일: uncitral@uncitr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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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II 
 

The UNCITRAL Recommendation 2006 
 
Recommendation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II, Paragraph 2, and 
Article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on 7 
July 2006.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Recalling General Assembly resolution 2205 (XXI) of 17 December 
1966, which established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with the object of promoting the progressive 
harmonization and unification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by, 
inter alia, promoting ways and means of ensuring a uniform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uniform laws in the field of the law of international trade, 
 Conscious of the fact that the different legal, social and economic 
systems of the world, together with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re represented in the Commission, 
 Recalling successive resolutions of the General Assembly 
reaffirming the mandate of the Commission as the core legal body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law to coordinate legal activities in this field, 
 Convinced that the wide adop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on 10 June 1958, has been a significant achievement in the 
promotion of the rule of law, particularly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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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alling that the Conference of Plenipotentiaries which prepared 
and opened the Convention for signature adopted a resolution, which 
states, inter alia, that the Conference “considers that greater 
uniformity of national laws on arbitration would further the 
effectiveness of arbitration in the settlement of private law disputes”, 
 Bearing in mind differing interpretations of the form requirements 
under the Convention that result in part from differences of 
expression as between the five equally authentic texts of the 
Convention, 
 Taking into account article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a 
purpose of which is to enable the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to the greatest extent, in particular by recognizing the right of 
any interested party to avail itself of law or treaties of the country 
where the award is sought to be relied upon, including where such 
law or treaties offer a regime more favourable than the Convention, 
 Considering the wide use of electronic commerce,  
 Taking into account international legal instruments, such as the 1985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s 
subsequently revised, particularly with respect to article 7,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the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Taking into account also enactments of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as case law, more favourable than the Convention in respect of form 
requirement governing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ion 
proceedings and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Considering that, in interpreting the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the need to promot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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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commends that article II, paragraph 2,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be applied recognizing that the circumstances 
described therein are not exhaustive; 
 
2. Recommends also that article VII, paragraph 1, of th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one in 
New York, 10 June 1958, should be applied to allow any interested 
party to avail itself of rights it may have, under the law or treaties of 
the country where an arbitration agreement is sought to be relied 
upon, to seek recognition of the validity of such an arbitration 
agreement. 
 
 
For further information see the UNCITRAL website at <www.uncitral.org> 
or contact the UNCITRAL Secretariat, Vienna International Centre, P.O. 
Box 500, 1400 Vienna, Austria 
Telephone: (+43-1) 26060-4060 Telefax: (+43-1) 26060-5813 
Internet: <www.uncitral.org>; E-mail: uncitral@uncitr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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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IV 
 

Online Sources 
 
Case law on the New York Convention can be searched online on the 
ICCA website: 
 

<www.arbitration-icca.org> 
 
The website is free. It contains a list of the over 1,666 court decisions 
applying the Convention that have been published since 1976 in the 
leading publication in this field, ICCA’s Yearbook Commercial Arbitration. 
Decisions are indexed by Article of the Convention and by topic. The 
decisions themselves are published in the volumes of the Yearbook and 
are also available by subscription in the KluwerArbitration database at 
<www.kluwerarbitration.com>. All materials in this database are fully 
searchable through a variety of search tools.  
 
Case law on the Convention can also be searched online on the New 
York Convention website of the University of Miami, USA: 
 

<www.newyorkconvention.org> 
 
The website is free. It also contains a list of the Convention decisions 
published in the Yearbook since 1976, indexed by Article and topic, as 
well as  
 
• the authentic texts of the New York Convention; 
• translations of the Convention in several languages; 
• a commentary by Professor Albert Jan van den Berg; 
• a list of Contracting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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